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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분야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부록 1. UNFCCC COP 21 Decision
2. Paris Agreement

오 선 영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오선영교수는 미국 American University대학교에서 국제통상법과 국제환경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숭실대학

교 경제통상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활동 분야는 국제통상법과 국제

환경법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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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분야

국제환경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오 선 영

Abstract

환경 관련 이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간의 건강, 환경기준 등 다양하다. 더욱이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기후변화 징후들이 증가하고 환경과 인간의 건강 
보호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중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2015년에는 기후변화 가 
최대의 관심을 이끌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토의정서를 대신하여 
신(新)기후변화 체제를 수립할 새로운 협정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환경 이슈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을 소개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인 파리협약을 요약 정리하여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나고야의 정서 이행법률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화학

물질 관련 국제협약들의 최근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개관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우리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검토해야 할 점들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역에서의 환경이슈가 중요해진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관련 주요 판례

를 소개하여, 최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 에 제소한 
사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OECD 의 물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과 
활동현황을 소개하며,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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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관리, 인간의 건강보호 등의 다양한 환경 이슈들은 사실상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연관 지어 

통합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주제별로 대표

적인 국제기구와 이들이 주관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 및 활동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국제환경 이슈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동향

1. 국제연합(UN) 산하 기구 및 관련 국제협약

가.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UNCED)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 1

(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및 결과 2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하여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997년 제3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1 http://newsroom.unfccc.int/paris-agreement/
2 자세한 내용은 UNFCCC의 홈페이지(http://newsroom.unfccc.int/paris-agreement/)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채택과정과 주요내용 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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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었다.  한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들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로 인하여 2015년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

에서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 

채택되었다. 이는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을 제21차 당사국총회

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이며, 이러한 행동강화를 위해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이하 ADP)이 신설되어 파리협정 초안이 완성되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지구온난화 규제를 담은 국제협약으로 선진

국뿐만이 아닌 개도국을 포함한 당사국 모두를 구속시키는 국제적 합의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추구하기로 한다 는 

장기목표를 세우고,3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4 INDC 는 파리협정 발효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5 우리

나라는 2030년 감축목표를 제시하여 이를 이미 제출하였다.6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인 글로벌 스탁테

익킹(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고, 이를 2023년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7 이러한 중간점검 시스템은 2015년 10월 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

3 파리협정 제2조 1항 (a)
4 UNFCCC COP 21 Decision, paras. 12-21.
5 파리협정 제22조.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파리협정 제21조).
6 우리 정부는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에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INDC를 2015년 6월 UN에 제출하였다.
7 파리협정 제14조 및, UNFCCC COP 21 Decision paras.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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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8년에 사전 이행점검 성격의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를 먼저 실

시해 보기로 합의하였다.8

전술하였듯이, 본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감축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

적인 감축방식(economy-wide absolute)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economy-wide) 감축방식으로 절대량 감축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자국 여

건에 따라 감축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9 이처럼 개도국 역시 감축의무의 

대상에 동참하는 대신 선진국들은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책임 및 역량 차이와 함께, 파리협정에서는 적응(adaptation)

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10 교토의정서에서는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파리회의에서는 기후변화 규제에는 감축수단뿐만 아니라 적응수단 역시 

중요한 요소임이 재확인되었다. 개도국들의 적응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개도국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의무화하였다.11 

적응과는 별개로, 기후변화에 따라 개도국들이 입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의 인지 및 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별도 조항을 두었다.12 사실 이 부분 역시 선진

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다. 파리협정에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손실과 피해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원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면서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직접 배상 책임(liability)이나 보상(compensation)을 부

담한다는 문구는 적용되지 아니하였다.13

8 UNFCCC COP 21 Decision, para. 20.
9 파리협정 제4조 4항.
10 파리협정 제7조.
11 파리협정 제7조 13항.
12 파리협정 제8조. 
13 UNFCCC COP 21 Decision, par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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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감축목표와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의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들에게 UNFCCC 에 의해 부여받았던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였고,14 기타 국가들에게도 자발적 지원을 권장하였다.15 한편 파리협

정에서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고와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사전, 중간 그리고 사후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선진국

들은 2년 주기로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량 및 정성적 정보, 그리고 공공재원(public 

financial resources)의 예상수준(projected level)을 보고해야 한다.16 중간 점검의 

시스템인 글로벌스탁테익킹은 기후재원 관련 정보를 점검하며,17 선진국들은 또한 2

년 주기로 개도국에게 지원하였던 공공부문 기후재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

다.18 이를 측정 보고 검증(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이하 MRV)이

라고 한다.

(2) 시사점

전술하였듯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기후변화 체제인 파

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의무를 부담하여 교

토의정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자발적인 감축 

목표와 함께 재정지원 및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이 

제시한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강제하고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더욱이 교토의정서에 따른 강력한 제

재(규정의 적용)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에 제재 수단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것

14 파리협정 제9조 1항.
15 파리협정 제9조 2항. 
16 파리협정 제9조 5항. 
17 파리협정 제9조 6항. 
18 파리협정 제9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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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된다. 파리 당사국 총회 때 이행준수위원회19를 포함한 이행준수 메커니즘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마련되었으나 개별 국가들이 파리협정 내용을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재 수단 및 이행 강제 여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하던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통해 감축의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INDC 를 이미 제출한 상황으로 신(新)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파리협정에는 세계 최대의 탄소량을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였으므로 기후변화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참

하기 위한 국내 대응체계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파리협정이행을 위

한 후속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비준을 위한 절차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

여야 할것이다. 

나.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 및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20

(1)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진행사항 21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러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1992년 UNEP 주관 하에 CBD 협약이 채택

되었다. 이러한 CBD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0년 CBD 협약의 제10차 당사국총회가 

열린 일본 나고야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

19 파리협정 제15조. 
20 https://www.cbd.int/abs/
21 자세한 내용은 CBD 홈페이지(https://www.cbd.int/abs/)와 CBD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정보공유 

체계인 ABS Clearing-House 홈페이지(https://absch.cbd.i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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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열린 평창에서 나고야의정서가 공식발효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아직 본 의정서

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유전자원의 접근(Access) 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

는 이익의 공유(Benefit-Sharing) 이기에 나고야의정서를 ABS 협정이라고 한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해외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공국으로부터 사전

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 을 받아야 하며,22 이때 이용자는 이

용 후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제공자와 나눌 것인지 계약서(Mutually Agreed 

Terms, MAT)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23 나고야의정서 역시 유전자원 제공국(대체로 개도국)과 유전자원 이용국(대체

로 선진국)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많은 조항들이 모호하게 체결되

어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의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및 바이오업계는 중국의 유전자원에 많이 의존

하고 있으므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영향이 실로 크다. 더불어 중국은 2016

년 6월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오는 9월에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며, 국내

이행을 위한 중국 이행법률안도 준비 중이다.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에 공식 발효되고 2016년에 제13차 당사국총회가 열릴 계

획이라 2015년에는 주요 안건인 능력개발(Capacity-Building)과 24 정보공유센터

(Clearing-House)에 대한 비공식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성

공적인 국내 이행을 위하여 유럽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들이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이

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15일-17일에 걸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회 나고야의정서 능력개

발에 관한 비공식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25 본 회의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 

22 나고야의정서 제6조.
23 나고야의정서 제5조.
24 나고야의정서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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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을 위한 현행 능력배양 및 개발 도구 및 자료 평가(Item 3) 를 위하여 각국이 

이행하고 있는 관련 이행법률, 인식제고 전략 등을 비교하였으며, 능력배양 과정에

서의 경험 및 교훈 공유와 개선을 위한 제안(Item 4)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능력배

양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유가 돼야 하며, 이는 정보공유센터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능력배양은 개도국에게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인데, 2015년 11월에는 유전자원 접근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베트남 능력배양 프로젝트에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이 미화12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26

2015년 10월 28-30일에 걸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회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

공유센터에 관한 비공식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27 정보공유센터는 유전자원에 대

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정보 공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CBD 협약의 정보공유

센터 일부분이 된다.28 비공식 자문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

였으며, 15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29 이들은 정보공유센터에 정보를 제출하는 

공통양식을 검토하고 CBD 협약과 정보공유센터와의 연계,30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

25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ITS FIRST MEETING 
https://www.cbd.int/doc/meetings/abs/abscbiac-2015-01/official/abscbiac-2015-01-03
-en.pdf

26 베트남 ABS 역량 강화를 위해 UN의 재정지원, 
http://english.vietnamnet.vn/fms/environment/146167/un-grants--12-5m-to-bolster
-biodiversity-in-vietnam.html

27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CLEARING-HOUSE ON ITS FIRST MEETING 

   https://www.cbd.int/doc/meetings/abs/absch-iac-01/official/absch-iac-01-03-en.pdf
28 나고야의정서 제14조 1항.
29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CLEARING-HOUSE ON ITS FIRST MEETING, paras. 1-4.
30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CLEARING-HOUSE ON ITS FIRST MEETING, paras.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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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 과 같은 관련 기구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협

력 등을 논의하였다.31

개별국가의 상황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자국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데 

적극적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이용국들은 타 국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

며 대응책 마련을 소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주요 이용국임

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511/2014/EU 를 2014년에 마

련32하는 등, 본 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위원회는 동 규칙의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2015/1866을 2015년 10월 13일에 

채택하여, 11월 9일부터 이를 전격 발효하였다.33 동 시행규칙은 유럽연합 이행입법

인 규칙511/2014/EU 의 제5조(collections), 제7조(monitoring user 

compliance), 제8조(best practices)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콜렉션의 등록과 기록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록 절차, 등록 전후 점검되어야 할 사항

을 다루고 있으며34 특히 연구비의 수령 및 개발단계에서의 이용자 준수와 관련하여 

적정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35 아래의 그림은 나고야의정

서의 당사국과 비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7월 30일 현재 74개의 당사국이 

있으며 중국은 9월부터 당사국이 된다.

31 REPORT OF THE INFORMAL ADVISORY COMMITTEE TO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CLEARING-HOUSE ON ITS FIRST MEETING, paras. 30-33.

32 EU ABS Regulation -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3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3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제3-4조.
3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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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36 

(2)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약재를 포함한 원료 의약품, 화장품 원료의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되고, 중국이 동 의정서를 비준하여 당사국이 됨으

로써, 우리나라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성공적인 나고야의

정서의 국내 이행과 산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하다. 무엇보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관계 부처 간

의 이해갈등을 좁히고 동 의정서 비준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외의 유전자원과 유전자

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PIC 과 MAT 와 관련된 의무

에 구속을 받게 되므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

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외국

인의 국적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르게 부여되어 있고, 이익 공유를 위한 MAT 체결은 

36 https://absch.cbd.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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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아닌 장려 사항으로 서술하고 있다.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연락기관의 지정은 

완료된 반면, 해외 유전자원의 이행준수와 관련된 국가점검기관의 지정은 시행령으

로 미루고 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사항은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을 좁힐 수 없었던 것

으로 보여 진다.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무엇보다 이행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행법률안의 신고 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산업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Basel Convention),37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38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39

(1) 화학물질관련 국제협약들의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및 진행사항

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 바젤협약, 로테르담협약 그리고 스톡홀름협약이 

있으며, 세 협약 모두 UNEP 주관 하에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세 개의 협약에 모두 

당사국이다. 2015년 5월 4~15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젤협약의 제12차 당

사국총회, 로테르담협약의 제7차 당사국총회 그리고 스톡홀름협약의 제7차 당사국총

회가 잇따라서 열렸다.40 본 당사국총회들은 안전한 내일을 위한,과학에서 행동으로

37 http://www.basel.int/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위한 
것으로, 당사국들에게는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안전한 관리와 
유해폐기물의 수출 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38 http://www.pic.int/ 공식 명칭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으로, 특정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을 규제하는 것으로 2개 이상 
지역이나 국가에서 판매금지나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는 수입국가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제조도 수출도 할 수 없다. 

39 http://chm.pops.int/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제조· 사용금지와 제한, POPs를 포함한 폐기물·

재고의 적정처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40 http://synergies.pops.int/2015COPs/Overview/tabid/4196/mctl/ViewDetails/EventModID/

9163/EventID/
539/xmid/12867/language/en-U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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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cience to action, working for a safer tomorrow) 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열렸으며, 두 개 협약 또는 세 개 협약의 합동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였다.41 

본 회의에서는 세 개의 협약 사이의 협력 증진과 조화,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공유체

계, 재원 확보 등이 논의되었다.42

가전제품, 핸드폰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의 대량생산 및 소비로 말미암아 전자폐기

물 증가가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12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전자폐기물(E-Waste)의 관리에 대한 여러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폐기물의 안전한 기술적 관리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43 제7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PIC)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속서 Ⅲ 

대상물질로 메타미도포스가 추가되었다.44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Ns, PCP, HCBD 가 신규 POPs 물질로 추가되었다.45

(2) 시사점

바젤협약에 따라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전자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국제동향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일본의 유독

성 전자쓰레기 수백 톤이 고철, 구리 등으로 둔갑해 태국으로 밀수출된 사실이 확인

돼 전자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46 이에 지속가능한 전자폐기물 재활용 방

41 http://chemicals-l.iisd.org/events/basel-cop-12-rotterdam-cop-7-and-stockholm-cop
-7/

42 Id.
43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on the work of its 
twelfth meeting, UNEP/CHW12/27 (4-15 May 2015).

44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on the work of its seventh meeting, UNEP/FAO/RC/COP.7/21 (29 
July 2015).

45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on the work of its seventh meeting, UNEP/POPs/COP.7/36 (23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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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국가의 협력 제고와 함께 

우리 국내 기업의 재활용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전자폐기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로테르담협약과 스톡홀름협약에서 새로이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화학물질

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개정도 미루

지 말아야 할 것이다.47 

안전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옥시 사태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서도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폐기되는 모든 단계에서 환

경 및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화학물질 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해왔다. 즉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 화학물질이 개발된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사용되기 이전 단

계인 시장진입 및 유통단계에서는 유독물 수출· 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마지막으

로 환경에 배출되는 배출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였다.48 국내에서는 매

년 약300건의 신규 화학물질들이 심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가습기 살

균제 사태로 인하여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제2의 가습

46 연합뉴스, 일본, 유독성 전자쓰레기 수출? … 태국, 200t 적발해 반송,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002500076.H
TML?input=1195m

47 국제협약을 이행하기위한 국내 이행입법으로는 바젤협약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이 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전술한 국제협약과 함께 2015년에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있다. 전술한 화학물질 관련 국제조약과 
화평법과 화관법이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라는 공통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럽에서 화학물질이 REACH에 의해 개편된 이후, 우리나라의 화평법과 
화관법은 EU의 REACH를 많이 도입하였다.

48 http://www.chemistory.go.kr/csu/teach/02/par_02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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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

기구와 해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한 균형 

잡힌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49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화학물

질의 관리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국가책임기관의 역할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필수적인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단점 역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2.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WTO 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공정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역관련 국제기구이지

만, 환경이슈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어지거나, 무역의 일반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

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WTO 에서 환경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실제로 여

러 판례에서 환경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이하 CTE)를 비롯하여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위생및식물

위생(SPS)위원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거버넌스, 불법 벌목, 

기술표준, 위생기준,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한다. 더욱이 

2015년은 WTO 의 발효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였는데, WTO 사무총장

은 그 기념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 WTO 의 주요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

조하기도 하였다.50 아래에서는 2015년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환경관련 주요 사례들을 개관하였다.

49 정호경· 마정근,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 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4호, 218면 (2016).

50 https://www.wto.org/english/news_e/spra_e/spra83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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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이슈 관련 WTO 주요 판례 소개

2015년 7월에는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상대로 WTO 에 제소하였던 쇠고기 분쟁사

례의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다.51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이 발생하여 미국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의 북부 지역과 Patagonia 지역은 구제역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수출되는 쇠고기 전부를 수입금지 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임을 

재확인해달라는 신청을 미국이 지연시킨 것은 WTO 의 위생및식물검역협정(SPS) 에 

위반임을 주장하며 WTO 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받아들

여,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부당한 지연절차는 SPS 협정의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구제역 판단에 있어, 관련된 국제조치인 국제수역사무국(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

한 국제조치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으며,52 미국이 SPS 협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지연임을 인정하였고,53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

한 경우 회원국들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한 SPS 협정 제5.7조도 본 사례

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객관적인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를 위해 추가정보 수집을 계속 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

국 조치를 재검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54

나. 시사점   

SPS 협정 관련 위 사례 등은 현재 우리 정부가 피제소국으로 대응 중인 사례에도 

51 Panel Report, United States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nimals, Meat and 
Other Animal Products from Argentina, WT/DS447/R/Add.1 (July 24 2015).

52 SPS협정 제3조 1항. 
53 SPS협정 제8조 및 Annex C(1)(a).
54 SPS협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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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하는 바가 크다. 광우병 파동 이후 안전한 먹거리와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55 이

에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정당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위해성평가 없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금지 한 것은 SPS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한국 정부를 WTO 에 제

소하였다.56 본 사안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WTO 의 첫 분쟁 사례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7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SPS 협정 제5조 7항에 근거하여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사전 예방적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58 그동안 SPS 협정 제5조 7항과 관련된 WTO 사례들이 충

분히 축적되었지만 본 조항을 원용한 피제소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란 쉽지 않았

다. 본 사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우리나라가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돼야 하는데, 위 미국의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분쟁에서처럼 SPS 협정 제5

조 7항의 나머지 구성요소(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에의 기초 의무,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수집 의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된 조치의 재검토 의무)를 모

두 충족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 원전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재확인하여 우리 자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호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59 

55 일본 '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강제해결 요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0/0200000000AKR20150820168500073
.HTML?input=1195m

56 Japan files dispute against Korea over import restrictions,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5_e/ds495rfc_21may15_e.htm

57 일본産 수산물 분쟁 WTO 패널설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1430086609505040&
DCD=A00106&OutLnkChk=Y

58 류병운,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한ㆍ일간의 WTO 분쟁,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263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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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가. 물(water) 관리에 있어서의 OECD 주요 활동 및 내용

OECD 는 국가 간 경제정책, 에너지, 환경, 통상, 노동 등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하

여 정부 간 정책연구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기구로써,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한 관

계 및 협력을 구축하여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OECD 는 기후변화, 생

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이슈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물(water) 에 한정하여 그 활동을 기술하기로 한다. 

OECD 는 이미 2012년 3월에 개최된 제10차 환경장관회의에서 OECD 환경전망 

2050(OECD Environmental Outlook 2050) 최종본을 발간하였고,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는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과 보건 등 4개 분야를 주요 의제로 

구성하여, 2050년 지구 환경 전망과 정책적 조언을 제시한 바 있다.60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경제성장은 4배 정도 증가하고 인구 역시 20억 명이 증

가되어 이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61 물과 

관련하여서도 물의 수질, 수량, 물 공급과 위생, 그리고 물 관련 재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래의 <그림2>에 따르면, 2050년의 물 수요는 55%나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부문의 물 수요는 무려 400%, 발전 부문은 140%, 가정용 

물 수요는 130%가 증가될 것이라고 OECD 는 전망하였다.62 

지난 2015년 4월 한국 대구에서 제7차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 이하 

59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패널 WTO에 설치 요청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99582
60 http://www.oecd.org/env/indicators-modelling-outlooks/49846090.pdf
61 Id.
62 https://www.oecd.org/env/indicators-modelling-outlooks/49910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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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 이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63 앙

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모범적인 물 관리(water governance)를 위한 OECD

의 기본원칙으로 (1)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배 또는 정책일관성과 역량 개발과 연결

되는 효과성(effectiveness), (2) 데이터와 정보의 규모 또는 재원과 정책구조를 포함

하는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3) 투명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용자들 간의 형

평성,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하는 신뢰와 참여(trust and engagement)가 중요함을 강

조하였다.64 OECD 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도 사이드 이벤트(side event)를 열어 기후변화는 곧 물임을 강조하

며 다양한 기후변화의 적응(adaptation)은 물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65

< 그림 2  세계 물 수요: 2000년-2050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63 OECD at the 7th World Water Forum in Daegu & Gyeongbuk, Republic of Korea, 
http://www.oecd.org/env/resources/7th-world-water-forum.htm,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1996년 설립된 세계물위원회가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만든 물 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이다.

64 OECD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 From Vision to Action - 7th World Water Forum 
http://www.oecd.org/about/secretary-general/oecd-principles-on-water-governance-fr
om-vision-to-action.htm

65 COP21 session - Defining water resilient actions to climate change, 
http://www.oecd.org/environment/cc/cop21session-definingwaterresilientactionstoclimat
echan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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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

류되었다. 이러한 예측과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적

절한 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목적댐 등 대규

모 식수원을 건설하여 물을 공급해 왔으며, 경제개발을 위해 공단과 배후도시 조성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자원 물량의 확보· 공급 차원에서 물 문제에 접근해 왔다.66 

하지만 대규모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의 감소, 지역주민의 반대, 특히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으로 이러한 정책기조의 추진이 불가능

한 상황이 되고 있다.67 더욱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동시에 국민과 정부와의 신뢰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OECD 국가 중의 물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야 하며, 물 부족 현황과 지속사용 가능한 물 관

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66 남궁은,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황과 대응방향

http://www.unep.or.kr/sub/sub05_01.php?boardid=planet&mode=view&idx=30&sk=&sw=
&offset=1140&category=

6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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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맺음말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해 짐에 따라 다양한 환경이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경적인 이슈이기에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들의 활동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 생물다양성

의 보호,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안전한 먹거리와 연관된 무역과 환경 이슈 그리고 

물 부족 해결 및 건전한 물 관리 문제를 UN 관련 기구와 WTO 그리고 OECD 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2015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 획을 긋는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이 탄생되었

다. 이는 신(新)기후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일정 국가에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

무를 부과시키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들에게 의무를 부담시켜 기후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개별 국가들이 제시한 감축 목

표를 자발적으로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추가협상을 통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리

협정을 비준하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 이행법 점검 및 구축, 그리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의 적극적 참

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유전자

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국제적 약속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

향과 파장이 실로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한약재를 포함한 중국산 의약

품, 화장품 등의 원료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최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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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는 9월에 당사국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관계 부처 간의 이해갈등을 좁히고 동 의정서 비

준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업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와 제2의 가습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

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가전제품 등의 전자제품

에서 나오는 전자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협약들의 규제 지침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화학

물질 안전관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는 특히 적절한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지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합적으로 구

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새로이 규제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개정도 미

루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통상의 규범질서와 결부되어, 막강한 분쟁해결

절차를 구축하고 있는 WTO 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

과 관련하여 일본은 현재 우리 정부를 WTO 에 제소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후쿠시

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SPS 협정 제5조 7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사전주의적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SPS 협정 제5조 7항의 성립 요

건인,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에의 기초 의무,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

수집 의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된 조치의 재검토 의무를 모두 충족하였음을 주

장하여야 할 것이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정부와

의 신뢰를 견고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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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물 부족 현황과 지속사용 가능한 물 관리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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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UNFCCC COP 21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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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47



48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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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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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57



58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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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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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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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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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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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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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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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환경법 분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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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투자장 분석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김 연 식

Abstract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약어로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협정이다. 2015년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TPP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한 경

제 블록을 형성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TPP 에 가입할 것인지 성급

하게 결정짓기 보다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득과 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은 TPP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맥락

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투자협정에 비해 TPP 투자장(Chapter 9)이 가진 규범적 특

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TPP 는 기존의 한미-FTA 에 비해 좀 더 세밀하게 규범적 내

용을 구체화한 흔적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중재의 공정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

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미국이 맺은 다른 어떤 투자

협정보다 TPP 가 국가규제권한의 정당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TPP 가입 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

해야 한다. 첫째, 정당한 정부 규제 권한 보장과 같이 한미-FTA 에 비해 개선된 점을 

강조하고 널리 알려서 맹목적 반미정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민적 평가를 방해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상 과정에서 개별적 권한 유보를 기존의 TPP 가입국이 

가지고 있는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TPP 에서 개별국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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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규제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당사국 법제를 비교법적으

로 분석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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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국제경제 패턴 변화에 따른 국제투자 활성화

220세기가 무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투자의 시대이다. 20세기에 국제경제는 

주로 한 국가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형태였다. 무역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가장 오래된 국제경제활동이고, 여전히 국제경제활동의 주류이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무역에 못지않게 국제투자 역시 국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투자는 한 국가의 투자자가 다른 국가에서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시간

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글로벌 사경제 주체들

은 물건을 배에 실어서 외국에 판매하기보다 직접 그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판매하려

고 한다. 

한편, 오늘날 많은 국가가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자국에 투자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

을 수립하고 있다. 한 국가가 얼마나 부자인가는 취업률이나 소비지수와 같이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로 드러난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투자는 국내 고용을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가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에 해외투자는 자원 개발

이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산업 시설 투자 등에 한정되었다. 오늘날 해외투자는 

금융, 부동산, 프랜차이즈 산업,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86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2. 국제투자 영역에서 일반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 

투자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국제사회는 국제투자 영역에서도 무역 

영역처럼 보편적 법규범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다자간 투자협정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약어로 MAI)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대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약어로 OECD)는 국가 간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투자에 관한 규범을 정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OECD의 시도는 투자협정 초안의 사전공개 후 범세계적 반세계화 여론

에 직면하였다. 

당시에 다자간 투자협정은 국가의 주권적 규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

았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투자를 유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투자를 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투자하려는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투자 유

치국은 법률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투자자의 권리 남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개별 국가는 고유한 정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다루지만, MAI 는 국가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관련 법률을 단순화

획일화하게 된다. 다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당사국에게는 국내법에 따른 해외투

자 관련 조치가 투자협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의무가 발생한다. 투자협

정에 따른 국제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개별 주권국가가 가진 규제권은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OECD 가 주도하였던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은 실패하였다.

MAI 실패 이후에, 개별 국가들은 WTO 와 같은 단일하고 초국적인 국제규범을 만

들려고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협정을 통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적 틀을 만들려고 하

였다. 이러한 협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맺어진다. 두 개의 국가 간에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약어로 BIT)이라 

부르고, 특정 지역에 속한 여러 국가가 투자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지역투자협정

(Regional Investment Treaty[Agreement], 약어로 RIT[RIA])이라고 한다.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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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과 달리 오늘날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약어로 NAFTA)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약어로 한미

-FTA)처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약어로 FTA)의 일부에 

투자협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3. 국제투자규범에서 헤게모니 축의 변동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투자규범의 헤게모니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제투자규범이 발달하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개발도상국이 유럽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

나 독립 국가를 건설하였다. 식민지 시절 해외투자는 주로 투자 모국이 지배한 식민

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수탈을 위해 필요한 설비 투자(유전, 광산)

가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독립국들은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자국에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하여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자

국 영토 내의 해외 자본 또는 시설들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곤 하였다. 이 자본 또는 

시설의 주인들은 주로 유럽 기업들이었다.

그런데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이들을 쫓아낸 신생독립국들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그만큼 상호불신도 여전히 컸다. 제국주의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처가 필요했다. 하지만 유럽 기업들은 기존의 식

민지였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개발도상국들의 

식민지 해방 과정에서 유럽 기업들은 국유화 소용돌이에 휩싸여 큰 손해를 입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언제든지 공익이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투자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신생독립국들은 해

외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외세를 축출은 하였지만, 계속해서 시설을 유지하고 새로운 자

원개발 및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 없었다. 이 때문에 유럽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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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 투자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초기 유럽이 주도한 국제투자협정체제는 제국주의 이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

이의 상호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투자규범은 상호 

불신을 상호 신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를 유인

하기 위해 투자협정을 통한 국제법적 차원의 투자 보호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선진국

과 그 기업은 국가의 자의적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는 국제투자규범 체계의 효력을 담

보로 삼아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상쇄하고

자 하였다. 1959년에 독일과 파키스탄이 처음으로 투자협정을 맺은 후에 수많은 유

럽 선진국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투

자협정을 통해 제국주의 이후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식민지 시장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런데 유럽이 주도했던 국제투자협정체제의 헤게모니는 1990년 후반 이후에 미국

으로 넘어갔다.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체결한 NAFTA 의 투자장이었다. 미국은 원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약어로 WTO)가 중심이 되는 다자간 경제 질서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냉전 이후 WTO 와 같은 다자간협정체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예전만큼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WTO 체제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자국의 입맛에 맞게 밀어붙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투자 분야에서도 MAI 가 실패하면서 다자간 규범 모델 구축이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양자 간 또는 지역적 무역협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1994년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 체제를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NAFTA 제11장으로 알려진 투자협정과 그에 따른 중재판정들은 90년대에서 2000

년대 초반까지 국제투자규범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NAFTA 가 발효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자-국가 중재라는 초국적 장치를 통해 국가 

규제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 NAFTA 중재 선례를 보고, 다른 해외 투자자

들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모국이 맺은 투자협정을 통해 투자 대상국이 취한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투자협정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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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중재판정의 수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많

은 수의 국가들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투자협정 체결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투자협

정문 성안 과정에서 NAFTA 를 주로 참고하였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투자

자-국가 중재판정부는 NAFTA 판정을 선례로 삼아 중재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투자규범 발전에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오늘날 국제투자 법체계가 발달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국제법적 구제장치를 통해 자

신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은 국

가의 정당한 규제권을 무력화하는데 국제투자 법체계를 악용하기도 하였다. 환경정

책이나 보건사업과 같은 다양한 공공정책이 투자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국

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자, 미국은 투자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투자자가 누리는 권리

와 국가가 가지는 정당한 규제 권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이 

투자협정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한 90년대 초기에는 미국은 해외에서 자국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NAFTA 중재판정을 

겪으면서, 미국은 해외에 있는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미국의 공공정책 역시 

해외 투자자들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 미국은 국가

의 정당한 규제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2004년 투자협정 표준문안 (2004 US 

Model BIT)을 만들었다.1

그 첫 성과는 한미-FTA 이었다. 물론 한미-FTA 를 체결할 때에도 한미-FTA 가 제

2의 NAFTA 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

니었지만 그 당시 미국이 맺었던 다른 어떤 투자협정보다 한미-FTA 투자협정은 국가

가 가진 정당한 규제권을 보장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이 표준문안은 2012년에 개정되었다. 2012 U. 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BIT%20text%20for%20ACIEP%20Meeting.pdf [2016년 
7월 29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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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재까지 미국은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규제행사 권한을 균형 있게 조정

하려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기조는 최근에 체결된 환태평

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4. TPP 투자협정문을 분석할 필요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협정이다. 

이 협정은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시작하였다. 

사실 창설 초기에 이 협정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시켰다. 

국제투자법 차원에서 TPP 는 향후 국제투자규범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

준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약어로 EU) 사이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약어로 TTIP)에서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TPP 투자 관련 규범은 가장 진보한 형태의 투자협정 모델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TPP 는 

TTIP 와 함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TPP 제9장(투자)의2 규범적 특징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TPP 가 타결된 이후에 뒤늦게 참여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비준과 

2 TPP 협정문,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
-full-text (2016년 7월 29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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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각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TPP 는 약 1년에서 2년이 지나야 실제로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TPP 에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TPP 가입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이 많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 중심의 경

제 질서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TPP 를 추진하고 있다. 복잡 미묘한 미중 관계는 물론이

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외교 전략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도 TPP 가입 여부

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TPP 최종 가입 여부를 성급하

게 결정짓기보다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득과 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TPP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3 이런 맥락

에서 TPP 투자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TPP 에 

대한 종합적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TPP 제9장(투자)이 기존의 투자협정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그 특징

적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한미-FTA 와 비교하여 TPP 

관련 규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실 TPP 는 기본적으로 US Model BIT 의 연장선

에 있기 때문에 한미-FTA 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와 동일

한 부분을 굳이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미-FTA 에서 한발 더 나아

간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TPP 의 특징적인 면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하

고자 한다.4

3 김형주, TPP 가입 서두를 필요 없다 , 시사저널, 1357호, 2015년 10월 14일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3935 (2016년 7월 29일 방문).

4 이러한 맥락에서 TPP 협정문을 번역할 때 한미-FTA와 동일한 부분은 한미-FTA 공식 
번역문(http://www.fta.go.kr/us/doc/1/ [2016년 7월 29일 방문])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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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PP 투자 규범의 내용 

1. 실체적 투자보호 규범 

(1) 서문

TPP 서문은 투자자의 권리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NAFTA 협정이 체결되었던 90년대 이후에 투자협정이 지나치게 투

자자의 이익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미국은 투자

협정 표준문안 (Model BIT)을 개정하여 국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 

표준문안이 가진 기본 방향은 한미-FTA 투자장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그런데 TPP 는 한미-FTA 와 같은 기존의 투자협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정

당한 규제권 존중을 서문에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TPP 는 서문에서 동 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TPP 의 주된 목적은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이다. 또한 당사국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규정을 통해 

투자와 무역에 관한 예측가능(predictable)한 법적 상업적 구조틀을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TPP 협정문 서문은 투자자의 보호 못지않게 국가의 규제 권한도 존중해야 한

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협정문 서문은 입법 및 규제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공복

지(public welfare)를 보호하며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을 보호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s)를 인정한다. 여기서 

정당한 공공복지에는 공중 보건(public health), 안전(safety), 환경(the 

environment), 멸종 또는 고갈될 위기의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의 보호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금융 

시스템의 보전 및 안정성(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그리고 

공중도덕(public morals)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건 시스템의 도입, 유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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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를 서문 내 별도 조문에서 따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① 투자의 개념

투자의 개념 정의는 한미-FTA 의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다. TTP 는 제9.1조 정의 

조항에서 투자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한미-FTA 제11.28조와 거의 동일하

다. 이에 따르면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

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 

그런데 기존의 투자협정과 달리 TPP 는 명문으로 투자의 개념에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과 명령을 제외 하였다. 사실 그동안 국제투자법에서는 사법판

결이 투자자-국가 중재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물론 TPP 에서 투자자-국가 중재의 대상이 되는 조치 (measure)에 사법부의 판결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 또는 

명령을 배제함으로써 최소한 투자의 개념에서 투자자-국가 중재의 물적 범위를 한정

하였다. 

그 외에 TPP 는 투자의 형태에 관하여 한미-FTA 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PP 제9.1조 각주 10)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의 결과로서 만기가 임박한 지급 

청구 등은 투자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투자자의 범위 

투자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TPP 는 한미-FTA 와 유사하게 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

국,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 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TPP 는 투자자의 범위

에서 국영 기업(state enterprise)을 배제함으로써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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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기업은 넓은 의미에서 당사국의 기업(enterprise of a Party)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TPP 는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FTA 의 

경우에는 이중 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한미-FTA 제11.28조) 고 하여 체결 당사국과의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중 국적자를 보호 범위에서 배제한다. 이에 반해 TPP 는 이중 국적자를 투자보호의 

효력이 미치는 투자자의 범위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투자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의 청구 적격을 제한할 뿐이다.(TPP 제9.1조) 이러한 

규정 방식을 보면, TPP 는 이중국적자의 소송 자격을 제한하여 사실상 이중 국적자인 

투자자의 권리 남용을 통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TPP 는 명

목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자자-국가 중재에 투자자 자신의 

모국을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TPP 는 제9.1조 정의 

규정에서 한미-FTA 와 같이 청구인을 다른 쪽 국가와 분쟁에 놓인 당사국의 투자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투자자가 다른 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 대하여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한다. (TPP 제9.1조)

(3) 최혜국 대우 조항(Most Favoured-Nation Treatment)

소위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불리는 최혜국 대우 조항은 두 체약국 중 한쪽이 

제3국에 이미 부여한 이익 또는 권리를 다른 한쪽에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미-FTA 제11.4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

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TPP 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관한 법리 혼란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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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최혜국 대우 조항이 실체적 권리 규범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아

니면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에까지 확대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실제로 여

러 중재판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TPP 는 제9.7조 제3항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에서 언급하는 대

우는 동 협약 제2절(Section B)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 분쟁해결 절차(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또는 메커니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4)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그동안 국제투자법 학계와 실무에서는 대우의 최소기준 또는 최소기준대우와 관련

하여 과연 최소기준의 실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었다. 초기에 

NAFTA 제1105조 제1항은 각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

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 대우 및 완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따른 대우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소기준대

우의 실체적 내용인 국제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었

다. 이후 NAFTA 공동위원회는 NAFTA 제1105조 제1항이 언급하고 있는 국제법은 

바로 국제 관습법 이상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나중에 

한미-FTA 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 되었고, 이것은 큰 변화 없이 TPP 제9.6조에 이어

져 내려오고 있다. 

다만, TPP 에서는 최소기준대우의 내용을 보충하는 몇 가지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

에 따르면 투자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기대(investor

s expectation)와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투자에 손해 또는 손실이 초래되

었다 하더라도, 당사국의 정부 보조금 및 무상 교부가 지급, 갱신, 유지되지 않았거나 

수정 또는 삭감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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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 

① 수용에 관한 일반 규정(TPP 제9.8조)

수용에 관한 조항은 한국에서 한미-FTA 체결과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

켰다. TPP 의 수용 관련 조항은 한미-FTA 를 비롯하여 한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 의 관련 조항과 유사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당한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예외 조건을 두고 있다. 

우선, TPP 제9.8조(수용 및 보상)는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인 방식

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수용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수용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TPP 는 공공 목적 (public purpose)을 다시 한 번 구체적

으로 강조한다. TPP 제9.8조 각주 17)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 목적은 국제관습

법상의 개념으로서 국내법은 이 개념 또는 유사한 개념을 공익 (public interests) 

또는 공적 사용 (public use)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에 관한 특칙 규정을 두어 공공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부루나이의 경우에는 부루나이가 자국의 토지법 (Land Code)과 토지 수용법

(Land Acquisition Act)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말레이시아가 1960

년 토지수용법 (Land Acquisition Act 1960)과 사바(Sabah)주의 1950년 토지

수용명령 (Land Acquisition Ordinance 1950) 및 사라왁(Sarawak) 주의 1958년 

토지법 (Land Code 1958)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으로 수용할 때에는 TTP 제9.8조

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TPP 제9.8조는 지적재산권의 박탈 또는 변동에 대하여 수용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약어

로 TRIPS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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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의 발동이나 지적 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형성에는 수용에 관한 TPP 제

9.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 조치가 TTP 협정 제18장의 지적

재산권과 TRIPS 협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TPP 는 동 조항에서 지적 재산권의 취소(revocation)와 제한(limitation)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의 취소는 그러한 권리를 폐지

(cancellation) 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nullification)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적 재산

권의 제한은 그러한 권리의 효력이 제외되는 부분을 두는 것(exception)을 의미한다. 

(TPP 제9.8조 각주 19)) 

또한 TPP 제9.8조 제6항은 당사국이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 갱신 또는 유지

하거나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금을 변경 또는 삭감하기 위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자체만으로 무조건 수용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보

조금 또는 무상교부금을 지급, 갱신 또는 유지하는 법 또는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약

속(commitment)이 없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금의 발급, 갱

신, 변경, 삭감 및 유지에 부가되는 어떠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따를 경우

에는 그 자체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간접수용 (부속서 9-B) 

TPP 간접수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부속서에서 간접수용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간접수용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TPP 는 한미-FTA 와 유사하게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정부 행위가 명백하고 합

리적인 투자에 근거한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the extent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 

그리고 정부 행위의 성격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을 고려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요소 중에서 투자에 근거한 기대의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당한 

정도로(to the extent relevance)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달려 있다. TPP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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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 각주 36)에 따르면, 투자에 근거한 기대의 합리성 판단에 투자자가 정부로부터 

구속력 있는 서면 확언(binding written assurances)을 받았는지를 고려한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the nature and extent of government 

regulation) 또는 특정 영역에서 정부 규제의 잠재성(the potential for 

government regulation)등도 기대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한편, 한미-FTA 와 마찬가지로 TPP 역시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legitimate public welfare purpose)으로 비차별적으로 규제한다면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TPP 협정문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게 TPP 부속서 9-B 는 공

공보건, 안전 및 환경 등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TPP 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보건 보호 및 규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 제품을 포함한 조제약, 진단 기구, 백신, 의료 도구, 유전자 요법과 기술, 건강관

련 지원과 건강 용구 그리고 혈액 및 혈액 관련 제품 등의 생물학적 규제, 가격 책정 

및 공급 및 상환 등은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TPP 부속서 9-B 각주 37)) 

③ 토지에 관한 수용의 특칙(부속서 9-C) 

마지막으로 부속서 9-C 에는 각국의 토지 법제와 관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싱가포르가 토지를 직접 수용할 때에는 적용 가능한 국내 

입법( 토지수용법 Land Acquisition Act)과 후속 개정이 정하는 일정한 목적에 부합

하는 방식으로 보상의 액수가 정해지며 그에 따라 시가배상을 한다. 특히 보상액 

산정에 관한 개정은 TPP 투자협정이 효력을 발하게 될 당시에 적용되던 입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 방법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한편, 베트남이 토지를 

직접 수용하려 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국내입법에 규정된 목적에 대해 (Land Law, 

Law No.45/ 2013/QH13 과 Decree 44/2014/ND-CP Regulating Land 

Prices), 국내입법의 보상 규정에 따라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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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금 

① 송금에 관한 규정 개요

TPP 제9.9조는 투자자가 투자자의 모국 내외로 적용 대상 투자에 관한 송금을 자

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와 다르게 TPP 는 적용 대상 

투자에 관한 현물 수익(returns in kind)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

국 자신과 적용 대상 투자 또는 그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물수익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당사국은 그 합의에 따라 승인되거나 규정된 

대로 현물수익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TPP 제9.9조 제3항)

물론 한미-FTA 와 유사하게 TPP 제9.9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5와 관련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송금을 금지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 그리고, 현물

수익이 TPP 제9.9조 제4항에 따른 법 집행과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인해 

현물수익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물수익 

제한에 관한 특칙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현물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TPP 제9.9

조 제4항) 

② 개별국가별 적용 예외조항 

TPP 는 송금에 대하여 개별 국가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TPP 부속서 9-E 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부속서 9-E 를 바탕으로 칠레 중앙은행을 통해 안정을 확보하고 

국내 및 해외 지급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부속서 9-E 각주 40)) 

칠레 중앙은행은 자국법에 따라 6 송금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유지할 권한

을 갖는다.7 또한 여기서 언급한 제한 또는 한정 조치들은 외국으로 가거나 외국에서 

5 예를 들면, 형사범죄, 또는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등.(TPP 제9.9조 
제4항 참조)

6 중앙은행 구성 조직법 (The Constitutional Organic Law of the Central Bank of Chile), 일반 
은행법 (General Banking Act) 및 증권 시장법 (Securities Market Law). 



100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오는 예금, 투자 또는 채권들이 유보조건(reserve requirement, encaje)에 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구성 조직법에 따라 적용하

는 유보조건은 송금된 양의 총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그 기간은 넘

을 수가 없다.

(7) 이행조건(Performance Requirements)

① 이행조건 조항의 의의 

투자자가 투자를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과 같은 처분을 하거

나, 그 처분과 관련한 이익을 수령할 경우 당사국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의무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정부

는 국내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투자자가 제품생산 시에 일정 비율의 국

내 원료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투자 시 투자자로 하여금 일정 부분의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이행 부과가 남용된다면 투자를 저해하

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의무이행 부과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②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한 이행조건 부과 제한 

TPP 는 이전의 한미-FTA 와 달리 기술 이전 및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이행조건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TPP 제9.10조 제1항 (h)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당

사국 또는 당사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의 구입, 사용 및 

선호를 장려하는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꾸로 특정한 기술

의 구매, 사용, 선호를 금지하는 조건 역시 부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같은 조항 (i)

에서는, 당사국이 비사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7 이러한 조치는 칠레 내외로의 즉시 지급(current payment) 및 송금(자본 이동), 그와 관련한 통화 
거래를 제한(restriction) 하거나 한정(limitation)하는 제도의 창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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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이행조건을 부과하는 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8 만약, 이행조건이 부과

되거나 시행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투자자와 당사국 국민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된 미래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하여 당사국이 이행조건을 붙인 때에는, 

일정한 요율과 액수의 기술료(royalty)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라

이선스 계약 기간을 한정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③ 예외 조항을 통한 국가 규제권 보장

그리고 TPP 제9.10조 제3항은 TPP 제9.10조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TPP 제9.10조 제1항 (i)은 라이선스 계약에 이행조건을 

부과할 때 기술료의 액수와 요율 및 계약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TPP 제9.10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보수

(remuneration)로서 판정부(tribunal)에 이행조건이 부과되거나 이행되는 경우에는 

TPP 제9.10조 제1항(i)는 적용되지 않는다. (TPP 제9.10조 제3항 ) 

같은 항 (h)는 TPP 는 제9.10조 제1항 (h) 및 (i)에 따른 특허 및 기술 관련 이행

조건 부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 및 기술 관련 이행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국이 자의적이고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행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복지 목적

이라는 미명하에 위장된 형태의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을 가해서도 안 된

다.(TPP 제9.10조 제3항 (h)) 

마지막으로 TPP 제9.10조 제4항은 당사국이 해외투자 허용 조건으로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노동자를 고용 또는 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또는 훈련 의무조항은 간접적으로 기술 이전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기술 전수를 위해 활용하는 이행조건 부과 방식이다. TPP

8 이 규정은 투자자와 국가 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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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형태의 이행조건 부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내용상 특

정한 기술, 생산 과정이나 다른 지적재산권을 자국 내의 사람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

해서는 안 된다. (TPP 제9.10조 제4항)

(8) 비합치 조치의 의미(Non-Conforming Measures) 

① 일반적 의의

비합치 조치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등 몇몇 

조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당사국에 협정 준수의무를 제한적

으로 면제하는 규정이다. 

② 지방정부가 취하는 비합치 조치에 대한 규정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TPP 제9.12조는 한미-FTA 와 같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차원에도 비합치 조치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와 

달리 TPP 는 이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국 지방정부의 비합치 조치가 투자에 실질적인 

장애를 만든다고 판단하면,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들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했는지 고려해야 하며, 

조치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TPP 

제9.12조 제3항) 

③ 지적 재산권 관련 규정과의 관계

TPP 투자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민 대우 조항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비합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TPP 제9.12조 제5항에 따르면 TPP 제9.4조(내국민 대우)는 

TPP 제18.8조가 규정하는 내국민 대우에 의해 부여된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일탈

(derogation)에 해당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TPP 제18장 지적 재산권

장이 아니라 TRIPS 협정 제3조에 의해 부여된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이탈

(derogation)에 해당하는 조치에도 TPP 투자장에 있는 내국민 대우 조항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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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마찬가지로, TPP 제9.5조인 최혜국대우 조항은 TRIPS 협정 제5조에 속하는 조치, 

또는 TPP 18.8조(내국민 대우) 또는 TRIPS 협정 제4조에 의해 부과된 의무로부터의 

제외 또는 이탈(derogation)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 비합치 조치에 대한 국가별 특별 규정 

TPP 제9.12조 제1항 (c)에 따르면 규범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은 현행 비합치 조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개정에도 미친다. 다만, 그러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은 내

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한 TPP 제9장의 규정과 

합치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역진방지(Ratchet 

Mechanism)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속서 9-I 은 베트남에 관하여 3년 동안 역진방지 조항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있던 비합치 조치가 후속 개정에 의

해서도 기존의 비합치 조치에 비해 합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한 TPP 제9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속서 9-I (b)는 베트남이 TPP 제9장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과 합치성이 떨어지는 개정을 추진할 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베트남은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

는데 있어서 신뢰의 근거가 되었던 투자자의 권리와 혜택을 철회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이 TPP 제9.12조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를 개정할 때 그 개정 내용이 

개정 바로 직전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킨다면, 베트남 정부는 개정하기 전 최소한 

90일 전에 구체적 내용을 타방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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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와 환경, 보건 및 기타의 규제 목적들

TPP 제9.16조에 따르면 이 장(章)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

동이 환경, 보건 등 기타의 규제 목적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 장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조치의 채택, 유지 또는 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

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물론 한미-FTA 의 경우에도 제11.10조에서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정당한 규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TPP

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건 문제까지 정당한 규제권 행사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에 “ 기타의 규제 목적들” (other regulatory objectives)이란 

용어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TPP 는 정당한 국가 규제권의 개념적 범위를 미래를 

향해 열어 놓고 있다.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존의 FTA 와 달리 TPP 제9.17조는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고 지지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가이드라인과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 TPP 는 당사

국이 자국의 영토나 그 관할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내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장려하며, 각 당사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2. 투자 분쟁에 관한 규범

(1) 협의 및 협상(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PP 는 투자자-국가 중재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인 협의 및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TPP 는 기존의 FTA 보다 이 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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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TPP 제9.18조 제1항은 한미-FTA 제11.15조와 같이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이때 

협의 및 협상 절차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TPP 에

서는 한미-FTA 보다 더 구체적으로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예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TPP 제9.18조 제1항은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예로 알선(good office)과 

조정(mediation)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TPP 는 협의 및 협상의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은 

협의 및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 피청구국에게 협의에 대한 서면 청구서를 전달해

야 한다. 서면 청구서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대하여 간략한 사실을 설명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TPP 제9.17조 제2항) 그리고 동조 제3항은 협의 및 

협상의 개시가 판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재청구의 제기(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① 협의 및 협상의 필요적 전치 

기존의 한미-FTA 에서는 협의 및 협상 절차의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 FTA 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기 90일 전에 서면통보를 하도

록 하고 있다. (한미-FTA 제11.6조 제2항) 한미-FTA 에도 협의 및 협상 절차가 있지

만,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관적 판단만 있으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PP 는 협의 및 협상을 필요적 전치 사항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서면

으로 된 협상 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서면 청구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비로소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면 협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이 청구가 없다면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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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소(反訴, counterclaim)의 인정 

TPP는 투자자의 청구 제기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투

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 또는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의 위

반을 이유로 중재를 청구할 때, 피청구국은 소송의 사실적 및 법적 기초와 관련하여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상계 청구(set off)를 목적으로 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TPP 제9.19조 제2항)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의 경우에, 인가일 이후 집행된 수단

(instrument)으로 투자인가가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다. (TPP 제9.19조 제2항 각주 32)) 

③ 말레이시아에 대한 특별 규정 

TPP 는 중재청구와 관련해서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3년 동안 적용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TPP 부속서 9-K) 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해외투자자는 3년 동안 

특정 가액 이하의 정부 조달 계약 위반에 대하여 중재를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④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에 대한 부속서

투자계약 자체에 TPP 부속서 9-L A 조 제1항 (a)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 9가 

포함되어 있고, 중재 회부에 대한 피청구국의 동의가 투자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9 부속서 9-L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규칙은 다음과 같다. 
  (i) 피청구국과 투자자의 모국 모두 국제투자분쟁센터 협약 체결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센터 

협약 (ICSID Convention) 과 국제투자분쟁센터 추가절차규칙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ii) 피청구국과 투자자의 모국 어느 쪽이든지 국제투자분쟁센터 협약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센터 추가절차규칙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iii)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중재규칙 (UNCITRAL Arbitration Rules)
  (iv) 국제 상업 회의소 중재규칙 (ICC Arbitration Rules)
  (v) 런던 국제중재 법원 중재규칙 (LCIA Arbitration Rules)
  여기서 투자계약이 국제투자분쟁센터 협약에 따른 중재 절차를 채택한 경우에, 중재지는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의 당사국의 영토이면서 피청구국의 영토가 아닌 곳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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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투자자-국가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TPP 제9.21조 제2항 (b)에 따르면 청구인이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재 통보와 함께 국내 절차 및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포기한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TPP 제9장(투자) A 절에 규정된 피청구국의 의무 

위반 또는 투자인가와 관련한 위반을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다른 중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쟁해결 포기

서면을 제출한 이후에도,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이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절

차에 따라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TPP 부속서 9-L A 조 

제2항은 A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계약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청구인

이 TPP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이유로 중재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TPP 제9장(투자)의 A 절인 피청구국의 의무 위반 또는 투자인가 위반 

여부를 다투면서 동시에 투자계약의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만약 각각의 소송들이 

동일한 법적 또는 사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정황에서 일어난 것

이라면 분쟁 당사자는 TPP 제9.28조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병합 

청구를 할 수 있다. (TPP 부속서 9-L A 조 제2항) 

이와 동시에 TPP 부속서 9-L 은 국가별로 투자계약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페루는 자국법에 따라 안정성 협약(stability agreement)을 맺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한 혜택에는 특정한 기간 동안 현재의 세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

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페루가 투자자와 체결한 안전화 협약은 그 자체로는 

협약의 위반 여부를 TPP 에서 투자자-국가 중재로 다루기 힘들다. 하지만 안정화 협약

이 투자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안정화 협약 위반은 그 안정화 계약이 포함된 투자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TPP 부속서 9-L B 조 제2항) 

멕시코는 중재 제기가 TPP 부속서 9-L C 조 제1항 (a)에서 (j)사이에 언급된 법과 

관련한 행정행위(act of authority)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투자계약에 관한 중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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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동의를 유보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무효로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국내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관련법이 중재 회부를 

허용하도록 개정되면 중재 동의에 대한 유보 조항 적용은 배제된다. (TPP 부속서 

9-L C 조 제2항)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TPP 의 투자계약의 정의에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공권력은 캐나다 재정 운영법 별표 III(Schedule III of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R.S.C. 1985, c. F-11))에 나열된 행정 주체 및 항만 또는 

교량 관할 당국을 포함한다. 이들 당국은 투자계약 정의와 관련한 조항 (c)에 따라 

정부가 이 주체 또는 당국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운영과 활동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을 체결한 정부당국으로서 투자계약에 따를 

이행의무가 있다. 

(3)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원래 중재는 법원과 달리 강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중재가 성립하려면 양쪽 당사

자들이 모두 중재 회부에 합의 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해도 국가가 중

재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CSID 절차 또는 뉴욕협약의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중재협정에 대한 당사국의 사전적 동의와 관련한 조항을 

둔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에 피청구국은 ICISD 절차 또는 뉴욕

협약의 중재 성립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통해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중재 청구를 할 경우에 다른 쪽 당사자는 자동적으로 중재에 

응하게 된다. 

TPP 도 한미-FTA 에서와 같이 중재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TPP 제9.21조)를 규정

하고 있으며, 이 동의와 중재 청구의 제기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인 서면 동의 와 뉴욕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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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서면 합의 성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한다. 다만 TPP 는 중재 제

기 사전 동의가 대체하는 중재절차규칙의 요건에 한미-FTA 에 없는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미주협약 (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ter-American Convention) 제1조의 합의를 가하였다.

(4) 중재인의 선정(Selection of Arbitrators)과 수행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를 비판하는 견해의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절차의 설계와 

운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제투자법 체계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여 

절차적 공평성과 중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TPP 는 한마-FTA 와 같은 기존의 중재 절차에 비해 선정 과정에서 수행에 이르는 과

정에 몇 가지 개선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 중재인 선정에서 고려해야할 기준 제시

TPP 는 중재인을 선정할 때 당사국 또는 ICSID 사무총장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TPP 제9.22조 제5항은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관해 제기된 중재 

청구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관련된 준거법에 관해 특정 후보의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가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는 데 실패하

면, ICSID 사무총장이 선정 해야 한다. 동 조항은 이때에도 사무총장이 준거법에 대

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② 독립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재인의 행동 강령 제시 

TPP 제9.22조 제6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중재인에게 

이 협정의 제28장에 있는 분쟁절차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Chapter 28 (Dispute Settlement))을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원래 TPP 제28장이 규정하는 중재인 행동강령은 국가

대 국가 중재에 관해 중재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 따라서 이 행동강령이 투자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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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당사국은 투자자-국가 중재의 

맥락에 합치하도록 제28장의 행동강령을 수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국제중재에 

서 이해 충돌에 관한 관련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

인은 이 가이드라인과 중재인이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중재를 하는 데 필요한 중재 규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 제도 

TPP 는 한미-FTA 를 비롯한 최근에 맺어진 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외부 조언자

(amicus curiae)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한정하여 분쟁의 범위 안에서 외부조언자의 서면 입장을 수용

할 수 있다. (TPP  제9.23조 제3항) 외부조언자의 서면입장을 통해 판정부는 분쟁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아니지만, 해당 중재와 실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실체의 주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TPP 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조언자 서면 입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

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서면입장 제출은 작성

자, 분쟁 당사자의 직간접적 관계를 밝혀야 하며, 서면 입장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재

정적 지원을 받은 곳이 어디인지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입장은 중재 언어로 

쓰여야 하며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페이지 수와 마감 일자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장 책임의 전환

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할 때 최소기준 대우의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중재를 제기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국제중재에 적용가능 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중재 청구 원

인의 모든 요소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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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과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한미-FTA를 비롯한 최근 투자협정은 투명성 조항을 통해 중재판정의 공개성을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할수록 판정부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판정을 내릴 것이고, 그만큼 중재판정의 내용은 공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통보, 중재통보를 비롯하여 분쟁 당사자가 제출한 변론서나 이유서 및 준비 

서면 등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대중들에게 이용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TPP 는 투명성 조항, 특히 정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기존의 FTA 보다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TPP 제9.24조 제3항에 따르면 중재과정

에서 피청구국에게 TPP 제29.2조(안보 예외) 및 제29.7조(정보공개)에 따라 피청구

국이 보호되는 정보로 지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중재판정부가 심리과정에서 피청구국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하더라도, 

피청구국은 여전히 해당 정보를 공중에게 공개할지에 대한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 

(TPP 제9.24조 각주 33))

한편, 피청구국의 자국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판정부가 해

당 정보를 중재과정에서 공개하지 말도록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

청구국은 정보 공개에 관한 자국의 법을 적용할 때,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보호하

는데 민감한 방식으로 자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TPP 제9.25조 제5항)  

(6) 준거법(Governing Law)

중재판정에서 적용되는 준거법의 적용에 관하여, TPP 는 한미 FTA 보다 좀 더 자세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TPP 제9장(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

국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다. (TPP 제

9.25조 제1항) 그러나, 사실의 문제로서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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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을 고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TPP 제9.25조 제1항 각주 34)) 

한편, 청구인이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의 위법성에 근거하여 중재를 청구할 때에

는, 해당 투자인가에 적용되는 법규칙, 또는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에 명시되어 있

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 판정을 내린다. 그런

데 관련 투자계약에서 법규칙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에는,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

칙에 따라 중재 판단을 내린다.(TPP 제9.25조 제2항) 이때 피청구국의 법은 적절한 관

할권을 가진 국내 법원 또는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하였을 법을 의미한다. 이

에 따르면 투자계약의 준거가 되는 피청구국의 법은 손해배상, 경감의무(mitigation), 

이자와 금반언(estoppel)에 관한 법을 포함한다. (TPP 제9.25조 제2항 각주 35)) 

(7) 판정(Awards)

피청구국이 패소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청구인이 TPP 제9.19조 제1항 

(a)에 따라 자신을 위해 중재판정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중재판정은 투자자

로서의 능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회복에만 적용된다. (TPP 제9.29조 

제2항) 

또한 TPP 제9.29조 제3항은 한미-FTA 에서와 같이 중재판정에서 분쟁 당사자에 의

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보수에 대한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TPP 는 지급 의무를 지는 주체와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판

정하도록 하여서, 판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TPP 제9.29조 제4항은 투자를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투자를 하려고 청

구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판정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에 대한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TPP 는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 판정은 청구인이 그 위반이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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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에서 청구인이 투자를 시도할 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입

증된 것에 관해서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때 청구인의 청구 제기가 터무니없

는 남용 (frivolous)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에게 직권으로 중

재판정부가 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8) 공채(Public Debt)

TPP 는 부속서 9-G는 국가 채무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자가 국채를 

구매할 때, 투자자는 국채를 통해 수익을 얻을 기회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투자자는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채권 발행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손해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TPP 는 당사국 채권 구매가 상업적 차원에서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한다. 투자자는 당사국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TPP 제9장 A 절의 의무불이

행(예를 들면, 보상 없는 수용)을 근거로 중재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입증책임

을 져야 한다. (TPP 부속서 9-G 제1조)

또한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of debt)이 투자자-국가 중재 제기 당시 또는 

이후에 협상되었다면, 투자자는 그러한 채무재조정이 TPP 제9장(투자) A 절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중재가 성립되

어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중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채무재조정이 내국민 대우 조항이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TPP 부속서 9-G 제2조) 그리고 또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는 청구 이유가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위반이 아닌 이상, 피청구국이 서면 협의 요청을 받은 

지 270일이 지난 후에야 채무재조정에 대한 투자자-국가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서 9-G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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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PP의 투자장의 규범적 특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TPP 투자장의 규범적 특징

TPP 투자장의 기본적 구조와 주요 내용을 보면 TPP 제9장(투자)은 미국의 대외투

자정책 기조가 반영된 미국 투자협정 표준문안 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TPP 투자장은 한미-FTA 투자장과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TPP 투자장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뜯어보면 한미-FTA 와 다른 여러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미국 투자협정 추진 정책이 취할 방향을 간접적으

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TPP 투자장은 중재판정에서 논란이 되어 투자자와 당사국에 혼란을 

주었던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해석에서 판정부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모호

한 용어를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최혜국 대우 조항의 적용 범위를 실체적 권리 

보장에 한정하였고, 투자자의 기대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규범 구

체화 작업을 통해 투자자와 당사국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좀 더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재의 수행과 관련해서도 한미-FTA 보다 중재의 공정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서 TPP 투자장은 대우의 최소기준에 대한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중재자의 윤리와 관련하여 행동 강령을 도입

함으로써 중재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TPP 투자장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특징은 TPP 가 이전에 미국이 맺은 

투자협정들에 비해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TPP 투자장은 환경, 보건 및 기타의 규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는 TPP 서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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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하지만 협정문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선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석에서 보충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국가 규제를 투자자의 권리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협정문 서문은 투자장을 해석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TPP 투자장은 각 개별국가의 특수한 규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규제 대한 권리를 

개별 국가에게 유보하는 조항이 많다. 기존 투자협정을 보면, 투자보호라는 이유로 

개별 국가의 규제 맥락이 무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은 결국에는 

공익을 보호하는 국가 공공정책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TPP 는 유보조항 또는 적용 예외 규정 등을 통해 개별 국가가 가

진 특수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TPP 는 투자규범이 당

사국 국가가 채택하고 유지하는 공공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궁극적으

로 정당한 국가의 규제 권한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2. TPP 가입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한국의 TPP 가입을 섣부르게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TPP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전 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특히 과거 한미-FTA 와 유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TPP 가입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1) 한미-FTA와의 차이점 부각

한미-FTA 를 반대했던 국민정서의 한 축은 소위 반미감정 이다. TPP 가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한미-FTA 처럼 TPP 가입은 

반미주의를 다시 자극하여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TPP 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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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PP 에서 한미-FTA 에 비해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

요가 있다. 한미-FTA 사태를 돌이켜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한미-FTA 의 간접

수용과 같은 투자보호 규범과 투자자-국가 중재 시스템이 국가 공공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반해 TPP 는 한미-FTA 보다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흔적 규정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TPP 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만약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TPP 가 한미

-FTA 보다 더 개선된 투자협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국가별 유보사항 관철 전략 수립

국익을 고려하여 TPP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필요한 개별적 유보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TPP 는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유보 조항과 적용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현실 조건이 있다. 우리는 이미 TPP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후발 주자로 가입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리한 유보조항을 협

정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협상 전에 TPP 협정문을 세밀하게 분석

하여 우리 정부가 정당한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유보 조항이 무엇이며 양보

해서는 안 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현재 가입한 

국가들의 유보수준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TPP 가입국들이 각각 어떠한 유보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국내법적 맥락에서 제기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

러한 작업은 TPP 협정문 자체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국가별로 어떠한 권한이 유보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투자법적 분석뿐만 아니라 당사국 및 우리 국내법에 대한 비

교공법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당사국의 어떠한 규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유보되었는지 파악하고, 그것과 유사한 국내법이 있다면 우리도 관련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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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권한유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내외 국내법과 국제법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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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TPP-Final-Text-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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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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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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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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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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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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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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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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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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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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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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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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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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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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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제투자법 분야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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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량법 분야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분석

송 재 일

송재일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2010년 민사법(농업법)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활동 분야는 민사법과 농림

수산식품의약법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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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량법 분야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 
글로벌 인정보보호 문제의 글로벌 동향

Abstract

UN 세계 토양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Soils, IYS-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FAO

국제통상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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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정책 OECD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03. , , , 181



182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Ⅰ. 들어가며

1. 국제연합(UN) 관련기구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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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정부간 기구 : OECD, WTO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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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식량, 농업 분야

1. UN 세계 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 IYS-2015)

(1) 개요

IY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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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FAO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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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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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r 1000 15

<그림> 4 per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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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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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 개요 

유엔개발정상회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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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별 대응전략 및 동향 21

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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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N 

지속가능발전 해결책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 SD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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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관련 분석, 도구 및 접근에 대

한 통찰(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 Overview of Relevant OECD 

Analysis, Tools and Approaches)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OECD 의 전략적 대응

(Towards an OECD Strategic Respons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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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새로운 농촌 개발 패러다임: 개발도상국을 위한 툴킷(A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for the 21st Century: A Toolkit for Developing Countries)

다. 세계은행/다자간개발은행

(World Bank/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B/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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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차 

개발위원회 공동선언문

국가 

진단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Country Diagno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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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부문 SDGs 내용

가. 목표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발표된 이행 계획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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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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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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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량안보를 둘러싼 FAO의 활동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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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O, 네팔 지진 피해농가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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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O, 에볼라의 식량안보 위협 대응 프로그램 발족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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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농업

26

5. OECD의 농업정책 논의

(1) 개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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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정책작업반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Rural Areas)

OECD 농촌

발전컨퍼런스

(2) OECD 농업농촌정책의 변화

가. 2006년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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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나. 2015년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 28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 Paradigm)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 을

낮은 밀도를 지닌 경제(low 

density econom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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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정지원에 대한 정의

농촌에 대한 새로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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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능적 분류

농업 중심의 관점에서 농촌 중심으로 

농촌의 웰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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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 이행을 위한 단계

도시-농촌 간 교류

농촌지역의 생산성(Productivity)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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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의 적용

국제적 소통의 향상

(3) 각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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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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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부문

시민의 참여와 신뢰도가 높은 농촌개발

농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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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부문

기후변화와 농촌지역의 적응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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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경제와 농촌정책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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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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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TO 농업협상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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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논의동향 

가. 제10차 WTO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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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공공포럼(WTO Public Foru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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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38 

39

37

38

39



228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03. , , , 229

Ⅲ. 식품규범 및 위생검역

1. Codex 식품규격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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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170개국과 1개 회원기구(EU)가 참석한다.

41

(2) 최근 쟁점 정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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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VDF
(잔류 

동물용의약품)

추가 축종(additional species)에 동물용의약품 MRLs의 외삽

규정집 CCRVDF 위해분석원칙 에 포함시킴

CCRVDF에서의 concern form 사용 
규정집 CCRVDF 위해분석원칙 에 포함시킴

CCGP
(일반원칙)

위해성 분석 용어의 정의 수정

위해요소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및 위해성 산출(risk estimate) 

CCPR
(농약잔류) CCPR의 위해분석원칙 수정

CCFFV
(신선과채류) CCFFV의 업무분장 수정

2015년 12월 기금의 수명 종료에 

따라,



232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3) 2015년 Codex 총회

8단계(5/8단계 포함)로 상정된 37개 안건 중 소성장촉진호르몬(rBST)의 잔류

허용기준(안) 및 비정제 사탕수수주스 규격(안)을 제외한 35건을 최종 채택하였다.

5단계로 제안된 5개 안건이 모두 채택되었다. 

제안된 19개 신규작업이 모두 채택되었다.

차기 아시아지역조정관 및 아시아지역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제1기 CODEX 신탁기금의 평가 및 차기 계승계획과 관련하여,

끝으로 CODEX 에 대한 지속가능한 과학적 지원 제공 방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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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4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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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검역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1) 개요

43

43



03. , , , 235

44

(2) 2015~6년 IPCC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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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6년 채택될 식물검역 국

제기준안을 논의하고

3. 동물검역 국제동물보건기구(OIE)

(1) 개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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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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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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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업과 미래

1. 농업과 유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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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과 환경 -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1) 개요

(2) 제38차 OECD 농업과 환경 공동작업반(JWPAE) 회의 결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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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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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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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UN 총회 결의문(세계 토양의 날 및 세계 토양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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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선언문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0_e/
mindecision_e.htm)

TE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NAIROBI, 2015

Nairobi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9 December 2015 : WT/MIN(15)/DEC

1. We, the Ministers, have met in Nairobi, Kenya, from 15 to 18 December 2015 at our Tenth 

Session. As we conclude our Session,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Kenya for the exceptional organization and the warm 

hospitality we have received in Nairobi.

2. We note that our Tenth Session takes place as we mark the twentieth anniversa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On this occasion, we underline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 

multilateral rules-based trading system and reaffirm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set out in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3. We reaffirm the pre-eminence of the WTO as the global forum for trade rules setting and 

governance. We acknowledge the contribution that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as made to the strength and stability of the global economy. We reaffirm the value of our 

consistent practice of taking decisions through a transparent, inclusive, consensus-based, 

Member-driven process.

4. We note with concern the slow and uneven recovery from the sever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of 2008, resulting in lower global economic growth, depressed agricultural and other 

commodity prices, raising inequalities, unemployment and significantly slower expan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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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in recent years. We acknowledge that international trade can play a role 

towards achieving sustainable, robust and balanced growth for all.

5. We pledge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o that it provides a strong impetus 

to inclusive prosperity and welfare for all Members and responds to the specific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particular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6. We acknowledge that international trade can play a major role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alleviation of poverty. We recognize the need for all our peoples to 

benefit from the increased opportunities and welfare gains that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enerates. The majority of WTO Members are developing country Members. We seek to 

place their needs and interests at the centre of the work in the WTO.

7. We reaffirm the centrality of development in the WTO's work and commit to continuing 

to make positive efforts designed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especially 

th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ecure a share in the growth of world trade 

commensurate with the need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8. We recognize the role the WTO can play in contributing towards achievement of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so far as they relate to the WTO mandate, and bearing 

in mind the authority of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ed coherence in global economic policy-making. 

We underscore the Marrakesh coherence mandate, and encourage initiatives for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ursuit of our common objectives, while respecting 

the competence of each organization.

10. On the occasion of the WTO's twentieth anniversary, we acknowledge important 

achievements under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described in Article III of the 

Marrakesh Agreement.

11. We reaffirm the importance of work in regular bodies in furthering the objectives of the 

WTO Agreements and in facilitating meaningfu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sharing of 

experiences regard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ir provisions. We 

note that the WTO's trade monitoring work, including trade policy reviews, has con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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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ly to the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y achieving greater 

transparency in, and understanding of, the trade policies and practices of Members.

12. We reiterate that the WTO shall remain the main forum to negotiate multilateral trade rules. 

We have made some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At our Fourth Session, we launch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GATT and the WTO, a Development Round; the Doha 

Work Programme. We recall the adoption of the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We draw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doption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TFA) 

as the first multilateral agre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We commend those 

Members that have already accepted the respective Protocols and look forward to additional 

acceptances. We welcome the Decisions and the Declaration listed in Parts I and II of the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and the subsequen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November 

2014 on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We note, however, that much less 

progress has been made in Agriculture and other central components of the WTO's 

negotiating agenda, namely NAMA, Services, Rules and Development. 

13. We note that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continues to offer a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mong Members that is uniqu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system has dealt with a large and growing number of disputes, demonstrating Members' 

continuing confidence in it. We recognize that the increasing number and growing 

complexity of disputes present challenges to the system. We therefore commit to pursue 

and renew efforts to address current challenges and to further strengthen the system, 

including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ul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14. We recall the commitments made by Ministers at all of our previous sessions, as well a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Fourth UN Conferenc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LDCs) in Istanbul, to assist LDCs secure beneficial and meaningful integration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global economy. We recognize that LDCs remain 

vulnerable and continue to face structural difficulties in the global economy. We underscore 

the continued importance of initiatives aimed at fully and meaningfully integrating LDC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a more effective manner. 

15. We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the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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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streaming trade in development policies of LDCs and building their trade capacity. 

This significant role in helping LDCs achieve their development objectives is duly 

recognized by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are determined to further 

intensify our efforts to secure the necessary level of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program 

with the view to enabling the delivery of predictable trade-related support to LDCs, based 

on the programme needs as set out in the EIF Phase Two Programme Framework.

16.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Aid for Trade initiative in suppor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build supply-side capacity and trade-related infrastructure and we shall 

accord priority to the LDCs' needs. We take note of the outcomes of the WTO global 

reviews on Aid for Trade, in particular the Fifth Global Review, and recognize the 

continuing need for this initiative. 

17. We note the substantial progress in WTO's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which focus on the needs and priorities of beneficiary Members. We recognize that 

dedicated facilities such as the 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and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are making an important contribution towards assis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LDCs to implement relevant WTO agreements. We also 

reiterate the importance of targeted and sustainable financial, technical, and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programmes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particular 

LDCs, to implement their agreements, to adjust to the reform process, and to benefit from 

opportunities presented. 

18. We celebrate the enlargement of the Organization by acce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 of the Marrakesh Agreement. We note that the accessions of the Republic of 

Yemen, the Republic of Seychelles and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WTO have been 

completed since our last Session. In particular, we note with satisfaction that this 

Conference has completed the accession procedures for two least-developed countries, the 

Republic of Liberi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We recognize the extensive 

commitments and the contribution of the Article XII Members resulting from their 

accessions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will work jointly on 

the expeditious completion of current accessions. We remain committed to efforts to 

facilitate accessions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acceding countries, including in the 



[ ] 261

post-accession phase.

19. As we recognize the centrality and primac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note that 

WTO Members have also successfully worked and reached agreements in plurilateral 

formats.

20. We take note of the reports from the General Council and its subsidiary bodies. We 

welcome the progress arising from these reports, and the Decisions stemming from them, 

i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as an organisation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a whole.

21. We welcome the following decisions we have adopted at this Session:

Work Programme on Small Econom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0 

WT/L/975

TRIPS 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s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1 WT/L/976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2 WT/L/977

22. We further welcome the adoption by the TRIPS Council of the Decision on the Extension 

of the Transition Period under Article 66.1 of the TRIPS Agreement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for certain obligations with respect to pharmaceutical products as well 

as the related Waiver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concerning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obligations under Article 70.8 and 70.9 of the TRIPS Agreement.

We welcome the progress in the DDA, which is embodied in the following 

Decisions and Declarations we have adopted at our Tent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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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afeguard Mechanism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WT/MIN(15)/43 WT/L/978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WT/MIN(15)/44 WT/L/979

Export Competition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WT/MIN(15)/45 

WT/L/980

Cotton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2015 WT/MIN(15)/46 WT/L/981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7 WT/L/917/Add.1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Favour of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Increasing LDC Participation in 

Services Trade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8 WT/L/982

24. We strongly commit to addressing the marginalization of LDC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o improving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owards that 

end, we shall ensure that all issues of specific interest to LDCs shall be pursued on a 

priority basi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m, making them commercially meaningful 

and, when appropriate, legally binding.

25.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fully implement the 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differential treatment in lin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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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akesh Decision in the context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in recognition of the 

challenges that these Members continue to face.

26.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continue to address in every area of WTO work, in a 

substantive and meaningful manner, the needs of small, vulnerable economies (SVEs) and 

to favourably consider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as would facilitate their fuller 

integration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will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SVEs in all areas of negotiations, without creating a sub-category of WTO Members.

27. We recognize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Members acce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o have undertaken 

extensive market access commitments at the time of accession. This situation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negotiations. 

28. We reaffirm the need to ensure that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remain 

complementary to, not a substitute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this regard, we 

instruct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RTA) to discuss the systemic 

implications of RTAs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ir relationship with WTO 

rules. With a view to enhancing transparency in, and understanding of, RTAs and their 

effects, we agree to work towards the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provisional 

Transparency Mechanism into a permanent mechanism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ouncil Decision of 14 December 2006, without prejudice to questions related to 

notification requirements.

29. We agree to reinvigorate the regular work of the Committees and direct the General 

Council to consider the need for adjustments in the structure of their subsidiary bodies in 

light of their relevance to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Covered Agreements.

30. We recognize that many Members reaffirm the Doha Development Agenda, and the 

Declarations and Decisions adopted at Doha and at the Ministerial Conferences held since 

then, and reaffirm their full commitment to conclude the DDA on that basis.  Other 

Members do not reaffirm the Doha mandates, as they believe new approaches are necessary 

to achieve meaningful outcomes in multilateral negotiations. Members have different views 

on how to address the negotiations. We acknowledge the strong legal structure of thi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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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Nevertheless, there remains a strong commitment of all Members to advance negotiations 

on the remaining Doha issues.  This includes advancing work in all three pillars of 

agriculture, namely domestic support, market access and export competition, as well as 

non-agriculture market access, services, development, TRIPS and rules. Work on all the 

Ministerial Decisions adopted in Part II of this Declaration will remain an important 

element of our future agenda.

32. This work shall maintain development at its centre and we reaffirm that 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hall remain integral. Members shall also continue to give 

priority to the concerns and interest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Many Members want to 

carry out the work on the basis of the Doha structure, while some want to explore new 

architectures. 

33. Mindful of this situation and given our common resolve to have this meeting in Nairobi, 

our first Ministerial Conference in Africa, play a pivotal role in efforts to preserve and 

further strengthen the negotiating function of the WTO, we therefore agree that officials 

should work to find ways to advance negotiations and request the Director-General to 

report regularly to the General Council on these efforts.

34. While we concur that officials should prioritize work where results have not yet been 

achieved, some wish to identify and discuss other issues for negotiation; others do not. Any 

decision to launch negotiations multilaterally on such issues would need to be agreed by 

al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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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원자력법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와 동향

형 상 철

Abstract

2015년 제9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핵군축과 핵

무기사용의 적법성, 중동비핵지대 건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CTBT)은 아직 중국과 미국이 비준하지 못한 관계로 발효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201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 계기 20주년 각료급 회의

에서 동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핵분열성물질생산

금지조약(FMCT)의 경우 아직 조약문안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금지대상

과 관련해서 과거 생산 핵물질포함여부, 금지대상 동위원소의 범위, 민수용핵물질과  

핵추진선박용 연료 포함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며, 검증기관, 검증대상도 주된 논의 대

상이다. 물리적 방호분야에서는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개정 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6.5.8.일자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 비준서 기탁 

시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을 개정했으며, 개정규정 중「핵

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부분도 발효된 날짜에 시행되었다.



I. 서론

원자력은 대량 살상무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

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핵무

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핵비확산 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핵무기의 확산은 

크게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확산이란 핵무기를 보유

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핵비확산 체제에서는 공식적으

로 5개국을 핵무기보유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할 경우 이는 수평적 확산에 해당한

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보유국

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핵무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수직적 확산이라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 FMCT(핵분열성 물질 생상금지 조약),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 조

약)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차원이 아니라 테러단체에 의한 핵물질의 도난 또는 

불법목적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한 물리적 방호 분야에는  CPPNM(핵물질방호협약)

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각 조약들의 현황 및 논의사항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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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5 NPT 평가회의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 개요

NPT 제8조 제3항은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 회

의가 본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조약당사

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로 기탁국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추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1970년 NPT 발효이후 핵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등 3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평가회의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2015년도에는 제9

차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2. 핵군축-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논의

(1)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NPT 제6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5월에 원자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이

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 부정적인 여파는 최

소화하면서도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일본 피폭

자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하늘에서 죽음에 떨어졌다 고 한 것은 자연 현

상처럼 말한 것이며, 이는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 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

국이 (원폭을) 투하한 것에 대한 사죄의 증거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

을 한층 더 요구한다 고 밝혔다. 과연 핵무기의 사용은 불법이며 이에 대해 사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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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가. 먼저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의 조문부터 검토해 보겠다.

NPT 제6조는 조약 당사국은 조속한 일자 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

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 생물무기금지협약도  협약의 발효 후 9개월 이내에 생물무기를 폐

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에 반해 NPT 동 조에서

는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핵무기 폐기시점을 명시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NPT 협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외무장관인 아이켄

(F.Aiken)은 1958년 제13차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수를 현재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적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1959년 제14차 유엔총회

에서 핵무기의 광범위한 확산방지 라는 새로운 안을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프랑스가 

1960년 2월에, 중국이 1964년 10월에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원자력발전을 도입하

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

하였다. 미국은 1965년 유엔 18개국 군축위원회에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한 조약 초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소련이 그 대안을 제시하자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제안들에 대해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핵비보유국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

1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제4조 6. 각 당사국은 검증부속서와 
합의된 폐기속도 및 폐기차례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시작되며, 이 협약 발효 후 10년 
내에 종료된다. 당사국은 더 빠른 속도로 이러한 화학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

2 생물무기금지협약-생물무기(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제2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이 협약의 발효 후 9개월 이내에 자국이 
소유, 관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이 협약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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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핵보유국은 조약의 초안에 핵군측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한다는 동 조항을 추가하

게 되었다.3 결국 핵무기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명시적은 선언은 없으므로 핵무기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아직도 핵무기는 폐기되지 않고 남

아 있으므로 그 사용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2)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1993년 세계보건기구 총회는 결의를 통해 무력분쟁 시 핵무기의 사용이 적법한가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1995년 WHO 를 포함하여 재판소에 제기된 질문에 관

련된 국가, 단체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1996년 7월 8일 판결을 통해 동 문제에 대

한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는 데 있어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

지 않았다. 한편, UN 총회는 1994년 결의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국제법상 허락되는가 라는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했다. 그리고 

재판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97년 7월에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소는 핵무기 위

협 또는 사용은 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일반적으로 위반하지만 국가의 존망 자체가 

걸린 자위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없다 라고 하

고, 또 핵군축 교섭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완료시켜야 할 의무 가 존재한다고 밝혔

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UN 총회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기로 결정한다.

(2) A: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을 특별히 허가하여 주는 어떠한 관습 또는 조
약상 국제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2) B: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어떠한 관
습 또는 조약상의 국제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핵비확산 핸드북, 2010,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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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U.N. 헌장 2조 4항을 위반하고 51조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핵무

기에 의한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은 위법하다.

(2) D: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조약 또는 약
속하의 의무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 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요건, 특히 
국제인도법상의 원칙이나 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E: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들, 특
히 인도법의 원칙 및 규칙들에 일반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러나 국제법의 현 상황과 재판소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 자
체가 관계되는 극단적인 지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할 수 없다.

(2) F: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서 모든 측면에서의 핵군축에 이르

는 협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좇아 추구하고 협상의 결론에 도달할 의
무가 있다.

(3)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NPT 평가회의에서의 논의 등  

2010년 NPT 평가회의 때 비동맹그룹국가들은 최종합의문에 핵군축을 위한 시한을 

명시하기를 요구했으나 핵보유국은 구체적인 시한이 없는 핵군축에만 동의할 수 있다

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두 안을 절충하여 최종문서는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의 구체적

인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절차를 

취한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주의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국제 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

법을 따를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2012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 16

개국은 핵군축의 인도주의 측면 이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해당 국가들은 핵무

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NPT 제6조

를 철저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고, 2013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는 8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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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UN 총회에서의 논의 등   

일본은 1994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강조하면서 핵무기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왔다. 2015

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새롭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70주년을 기억하면서 지도

자, 청소년 등의 원폭피해 지역 방문 및 피폭자 증언 청취를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시

켰다. 동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이 반대하고, 미국, 영

국, 프랑스, 한국, 인도, 이스라엘, 이집트 등 17개국은 기권하였으나, 여타 156개국

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대다수 국가들이 핵무기의 인도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과 피해를 받은 국가 중

심으로 20개국이 반대 또는 기권을 한 것이다.4

(5) 소결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국제 논의는 NPT 제6조에 기반을 두어 핵무기의 

불법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NPT 의 동 조항을 개정하여 생물무기나 

화학무기처럼 폐지시한을 명기하지 않고 핵무기의 보유를 인정하는 한  핵무기의 사

용을 NPT 위반이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중동비핵지대

(1) 비핵지대

비핵지대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관계국들이 핵무기의 제조, 개발, 취득, 배치, 저장 

따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위협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4 신동익,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문제, 2016.4.25., IFANS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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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이다. NPT  제7조에서는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집단이 각자의 영역 

내에서 핵무기의 전면적 부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1968년 남미지역에 설정된  

Tlateloco 조약, 1986년 남태평야 지역에 설정된 Rarotonga 조약, 1997년 동남아

시아비핵지대조약(Bangkok 조약), 1996년의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Pelindaba 조

약) 등이 발효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위 지역과 달리 중동의 경우는 문제가 조금 복

잡하다. 현재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확인을 거부하

고 있으며(Neither Confirm Nor Deny), NPT 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동에서의 비핵지대 창설은 난항을 겪고 있다.

(2) 제8차 평가회의

2010년 제8차 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는 지난 1995년 제5차 평가회의 때 중동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거

의 진전이 없었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스라엘이 NPT 에 가입하고 모든 원자력시설

에 대해 IAEA 의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2000년 평가회의를 재확

인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이집트 등 

아랍국가에게 이를 양보하였다. 그리고 조약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비핵보유국으로서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중동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비핵화와 NPT 가입을 중동 비핵지대 창설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왔고, 이스라엘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간의 전면적인 평화조약이 

달성되지 않는 한 비핵지대 창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미국은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중동 비핵지대 형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평가회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여론과 더불어 중동국가들의 원전에 대

한 관심증대와 이란의 핵 개발의혹과 관련하여 비핵지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

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일부 양보하여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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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2년까지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중동 비핵지대

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2월로 예정된 회의를 얼마 

앞두고 미국은 당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연기했으며, 당사국들은 2015년 NPT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

는데 실패했다. 

(3) 제9차 평가회의

제9차 평가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 중동비핵지대에 관해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최종 문서 의장 안에는 중동비핵

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 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3국이 채택을 거절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NPT 제7조는 당사국들이 개별 지역의 영토 내에서 핵무기를 완

전 철폐하기 위한 조약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스라엘은 NPT 회원국도 아니라는 점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참여를 유

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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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1. 개요

CTBT 이전에 3개의 핵실험 금지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1963년 8월 미국, 영

국, 구 소련 등 3개국 간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

은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였으나, 지하 핵실험은 금지 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아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데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어 

미국과 구 소련은 1974년 지하 핵실험의 규모를 150킬로톤 이하로 제한하는 조약

(Threshold Test Ban Treaty)을 체결하였으며, 1976년에는 핵무기 실험 장소 이외

에서 행해지는 핵폭발 규모도 150킬로톤으로 제한하는 조약(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95년 5월 NPT 평가회의에서 1996년

까지 CTBT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6년 9월 24일  대기권, 외기권, 수

중 및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CTBT 가 서명을 위해 개방되

었다. 

2. 발효촉진

CTBT 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로 시설을 보유한 것으

로 보고된 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

랑스, 중국과 핵무기실험국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도 포함되는데, 미국, 중국, 이

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현재 미비준국이다. 미국은 CTBT 첫 

번째 서명국이었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상원에 비준을 요청했을 때 부결됐으며, 오

바마 행정부는 CTBT 비준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

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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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TBT XIV 조에 따르면, 조약이 서명에 개방되고 3년이 경과하여도 발효되지 

않을 경우, 비준국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발효촉진 방안을 협의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비엔나에서 제1차 발효촉진 회의가 개최

된 이래, 매 2년 마다 비엔나와 뉴욕을 번갈아가면서 발효촉진 회의가 개최되고 있

다. 또한 발효촉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비엔나와 뉴욕을 번갈아 가면서 

CTBT 발효를 촉진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에는 포괄적핵실험

금지기구(CTBTO) 준비위원회 계기 20주년 각료급 회의 에서 동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3. 검증체계 구축

동 조약 제4조에서는 조약 발효 시 조약의 검증요구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검증체

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증 체제의 구축은 CTBT 발효를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구축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CTBT 

비준을 둘러싼 각국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조약의 발효여부 및 그 시점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CTBT의 주요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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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체제의 요소로는 지진파, 공중음파, 수중음파 및 방사능핵종 감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감시체제(IMS,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협의를 통한 사

안의 해명, 현장사찰(OSI, On-Site Inspection),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

중 협의를 통한 사안의 해명과 신뢰구축 조치는 별도의 물리적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

며, 국제감시체제는 관측소와 International Data Center(IDC), Global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GCI)의 운용편람 작업을 마치고 이미 시험 및 잠

정운용(Testing and Provisional Operation)단계에 있다. 하지만 현장사찰 분야는 

그 민감성으로 인해 각국의 이견이 많은 탓에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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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 조약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1. 개요

CTBT 는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조약문이 채택되고 서명을 위해 개방된 것과 달리 

FMCT 의 경우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93년 9월 

클린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금지를 위한 다자협정 체

결을 제안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1995년 NPT 평가 및 연장회의는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에서 생산금

지(Cut-off)를 핵군축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승인했으며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군축회의(CD)내에 FMCT 특위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미

사일 방어(MD)체제 개발계획을 적극 견제하기 위해 우주무기화 금지법 정의 문제 라

는 문건을 제출하면서 외기권 군비경쟁방지(PAROS, Prevention of Arms Race in 

Outer Space) 협상개시를 FMCT 와 연계시켰고, 미국은 이에 대해 우주무기 개발 경

쟁의 위험이 없으며 그 같은 조약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군축회의(CD) 

작업계획이 채택되지 못해 진전이 없었다.

이후 2000년 NPT 평가회의는 FMCT 협상의 조속한 개시 및 5년내 완료를 촉구하

였고 미국은 2006년 군축회의(CD)에 검증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FMCT 초안을 제출

하면서 즉각적인 협상개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비동맹그룹들은 반드시 검증이 이뤄

져야 한다면서 검증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맞서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

이 2009년 프라하 연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검증 가능한 FMCT 협상 노력

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그리고 2010년 제8차 NPT 평

가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 조약을 협상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며 군축회의가 조약의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CTBT 



284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이후 핵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다음 조치인 FMCT 협상이 조만간에 시작될 것으로 예

상되기에, 지금까지 FMCT 에 관해 논의되어온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2. 금지대상 관련 쟁점사항 

(1) 과거 생산 핵물질 포함여부

FMCT 가 발효된 후에 생산된 물질에만 적용될 것인지, 이전의 물질에도 적용될 것

인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쟁점이다. 핵보유국들은 FMCT 발효시점 이후의 

핵물질 생산분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비동맹 및 일부 서방국가들은 

과거에 생산되어 비축된 핵물질도 감축대상에 포함시켜서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

록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축(Stockpile)을 규제대상에 포함하

지 않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핵군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일부 국가들은 상기와 같은 

입장대립을 절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남아공은 FMCT 발효 

시 핵무기 보유국들이 과도보유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하여 이들을 검증체계 하에 

둘 것을, 캐나다는 미래 FMCT 의 협상과는 별도로 핵보유국들 상호간에 법적 구속력

이 있는 조약체결을 포함, 재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 보유물질의 효과적 처리 방

안을 강구할 것을 제의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고농축우라늄은 희석

(blend-down) 예정인 297톤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는 1,379톤이 비축되어 있고, 추

출된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 225톤이 군사용으로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몇 몇 당사국들이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 이러한 기존의 분열성 물질을 사용한다면 

FMCT 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이미 생산을 정지하였다. 결국 기 생산된 핵

물질 재고분의 규제문제는 5대 핵보유국 보다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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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및 북한 이란 등 잠재적 핵무기 생산국가의 경우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인도는 FMCT 협상의 범위는 핵분열성물질의 앞으로의 생산량 에만 초점

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파키스탄은 핵무기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비대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존하는 핵분열물질의 감축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FMCT 협상 위임장에 조약이 소급적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

게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보다는 어떤 방식(검증

포함)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동 

문제에 대한 합의도달이 어려울 경우 동 문제 합의를 마지막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

해 볼만하다.

(2) 금지대상 핵분열성물질의 범위

미국은 생산금지 대상 물질의 범위를 Pu-239(80%이상), U-235 또는 U-233을 

20% 이상 함유한 우라늄으로 제안하며, 무기용으로 사용 및 전용이 가능한 핵물질

(weapon-usable material)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는 광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무기급(weapon-grade) 핵물질만을 금지대상으로 해야 한

다는 협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지대상 동위원소의 범위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대표적

인 핵분열 동위원소(플루토늄, U-235, U-233) 및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동위원소들(토륨, 넵투늄, 삼중수소 등)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들 물질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플루토늄

플루토늄은 U-238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생산하며 중성자를 포획해서 U-239를 

생성한다. 그리고 U-239는 Np-239로 붕괴하고 이는 다시 붕괴해서 Pu-239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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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원자로에서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므로 여기에는 상당한 양의 

U-238이 포함되어 있는데, 플루토늄은 대부분의 원자로 운영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성된다. 

Pu-239는 핵무기나 핵연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동위원소이다. 그러나 중복 포

획 및 기타 부작용으로 동위원소의 혼합물이 생긴다. 주요 오염 동위원소는 Pu-240 

이며, 일반적으로 동위원소의 성분비에 따라 아래의 등급으로 나뉜다.

< 표 1  동위원소의 성분비에 따른 등급>

구분
동위원소(%)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Super-Grade - 98.0 2.0 - -

Weapon-Grade 0.12 93.8 5.8 0.35 0.022
Reactor-Grade 1.3 60.3 24.3 9.1 5.0
MOX-Grade 1.9 40.4 32.1 17.8 7.8
FBR Blanket - 96.0 40,0 - -

[출처: 핵무기 FAQ]

여기서 'Weapon-Grade'란 명칭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원래 미국에서 Pu-240 함유량이 7% 이하가 되어야 실제로 폭탄의 제조에 성공

할 수 있으며, 폭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하지만 

기밀 해제된 정부문건(WASH-1037, 핵무기의 소개)에 의하면 'Weapon-Grade'는 

경제적인 이유로 지정되었음이 명백해졌다.

Pu-240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플루토늄 생산 비용은 낮아지지만 무기설계는 

어려워진다. Pu-240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자발적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발생확률이 

높아져 핵무기가 제대로 폭발하지 못하는 조기폭발(predetonation) 가능성이 높아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비용과 핵무기제조의 용이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Pu-240

의 함유량이 6~7%인 수준에서 'Weapon-Grade'가 지정되게 된 것이며, 미국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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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 특등급 플루토늄을 고연소도 원료와 혼합해서 무기등급의 물질을 만들어 왔

다. 결국 'Weapon-Grade'란 명칭은 실제로는 무기로의 사용가능여부와는 별 상관

이 없는 것이다. 아래 표를 본다면 모든 플루토늄의 동위원소가 임계질량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위원소 구성과 상관없이 플루토늄은 초임계질량으로 충분

히 빠르게 합체된다면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2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임계질량값>

Pu-238  9kg
Pu-239 10kg
Pu-240 40kg
Pu-241 12kg
Pu-242 90kg

[출처: 핵무기 FAQ]

 우라늄 - 235

HEU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U-235가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핵분열 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농축범위는 80~93.5% 까지며, 통상 90% 이상의 농축도를 가진 

HEU 가 핵무기로 사용되지만 그 이하의 순도로도 핵무기 제작이 가능하다. 

천연우라늄을 20% 까지 농축하는 것에 비해, 농축도 20%이상의 우라늄을 더 높은 

정도로 농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무기재고 HEU 의 절반 

이상이 20~ 80%의 농축범위다. 이 물질들은 열핵무기 설계에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계질량에 미치는 농축효과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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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우라늄 235 농축도에 따른 임계질량 및 반사재>

농축(% U-235) 무반사재 U238 반사재 베릴리움 반사재

93.5 48.0/44.5 18.4/17.2 14.1/13.5
90.0 53.8/48.4 20.8/18.7 15.5/14.0
80.0 68/54.4 26.5/21.2 19.3/15.4
70.0 86/60.2 33/23.1 24.1/16.9
60.0 120/72.0 45/27.0 32/19.2
50.0 170/85.0 65/33.0 45/23
40.0 250/100 100/40 70/28
30.0 440/132 190/57 130/39
20.0 800/160 370/74 245/49

[출처: 핵무기 FAQ]                                     ※ 단위 : 전체kg/U-235kg(밀도=18.9)

 우라늄 - 233

토륨-232를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235의 열중성자류에 접촉시키면 프로탁티늄

-233을 거쳐 우라늄-233이 얻어진다.

우라늄-233은 맨해튼 프로젝트 초기부터 무기물질로 연구되어 왔는데, 효율이 높

아서 설계에는 매력적이었지만 제조과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양의 우라늄 233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생산원자로가 필요하고 농축된 핵분열물질이나 플루토

늄을 원료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플루토늄보다도 비쌌다. 

우라늄-233의 주된 동위원소 오염원은 우라늄-232인데, 사용하는 토륨에 

Th-230의 함량이 낮도록 주의하고 알맞은 증식 블랭킷/원자로 설계를 이용하면 우

라늄-232가 5ppm 수준(0.0005%)인 무기등급의 우라늄-233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는 핵분열성 물질로서 우라늄-235보다 훨씬 적은 임계량(16kg)을 가지며 플루토늄

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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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튬-237, 아메리슘-241 

Np-237과 Am-241은 IAEA 가 특수핵무질(Special Nuclear Material)을 지정할 

당시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 자체가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양이 의미 

있는 양(significant quantity)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

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의 장기적인 관리측면에서 그 독성을 줄이기 위하여 

Np 과 Am 을 분리하는 기술을 몇 몇 국가에서 개발하여 왔다. 또한 이들의 상업적인 

용도도 증가하여 분리와 회수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1977년 SAGCI 는 Np 과 Am 을 플루토늄 및 우라늄과 

더불어 threshold amount(the approximate quantity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for a single nuclear explosive device<하나의 핵 폭발 장치에 대한 특수 

핵분열성 물질의 대략적인 양>) 로 간주하도록 사무총장에게 권고한 바도 있다. 

이들의 임계질량은 약50kg(반사재가 있을 경우 약 20kg) 정도로 U-235와 비슷하

다. Am 은 반감기가 430년 정도이며, 열 방출량은 114Watts/kg 이다. 이는 U-235

와 Pu-239보다는 크지만, 열방출로 인하여 핵폭발장치에의 사용이 부적합해서 안전

조치 대상물질에서 제외된 Pu-238의 1/5 수준이다. Np 의 반감기는 2백만 년 정도

이며 열방출량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 물질에 의한 핵확산의 위험은 현 단계에서는 매우 낮으나, IAEA 는 미래에 

대비하여 회원국이 이들 물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기타 핵물질 

토륨은 연쇄반응을 통하여 우라늄-233을 증식하므로 핵무기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Th-232는 고속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핵융합 2차 tamper 로 사용될 수 

있다. 우라늄은 부족하지만 토륨은 풍부한 인도가 증식로를 사용해서 토륨/우라늄

-233 연료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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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수소는 수소폭탄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며, 또한 플루토늄탄의 핵분열 폭발 규

모를 증가시키는  역할(boosting)을 한다. 따라서 이것의 생산을 금지하는 경우 실질

적으로 많은 현대식 핵무기의 자연스러운 폐기를 유도한다는 것이 3중 수소를 포함해

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현재 3중수소 생산플랜트는 없지만 미국은 고에너지(약 

1Grev) 양성자 가속기를 Savannah River 에 설치해서 3중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3중수소는 핵분열 물질이 아니라 핵융합물질이므로 이를 규제하

기 위해서는 조약의 명칭을 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가 아니라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

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코발트 등 Dirty Bomb 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의료기기, 차폐체 등 평화적

인 용도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FMCT 에서 규제하여 생산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핵

물질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 Illicit Trafficking Data Base)나 안전조치협정

(감손우라늄은 안전조치 대상임) 등에 의해 방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민수용 핵물질 포함여부

핵보유국들은 민수용(평화적 사용목적) 핵물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및 독일도 민간용도의 재처리 시설을 가동중이므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축도가 제일 높은 것이 현재 

하나로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19.75%이므로, 20% 이상만 금지하는 미국의 제안에 따

를 경우 금지대상 분열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핵주기 연구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하여 20%이상 농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수용 핵물질은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FMCT 의 취지가 핵분열성 물질 자체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나 핵

폭발용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수용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 안전조치 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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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추진 선박용 연료 포함 여부 

핵보유국들은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HEU 의 비폭발적 군사용도(non- 

explosive military use)가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FMCT 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핵무기나 핵폭발용 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폭발적 군

사용도로 HEU 를 생산하는 것은 금지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면안전조

치협정(INFCIRC/153) 제14조도 이러한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조

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지되지 않는 군사적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도 평화적 핵활

동에 재반입되는 경우 안전조치가 다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이나 잠수함

이 해체된 후 추진용 연료가 핵무기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와 달리 5개 핵보유국들만이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인도, 이스라엘, 북한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재고문제만큼 민감

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4. 검증체계관련 쟁점사항

기존에 미국은 사찰대상이 광범위하고 민감한 시설이 많으며 특히 핵잠수함의 동력

원과 관련된 민감 시설 등이 사찰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꺼려하여 검증자체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검증을 수용하기로 한 이상 이제 이 문제는 어느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검증을 할 것인가가 중점이다.

(1) 검증 기관

다수 국가들이 별도의 검증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IAEA 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

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이스라엘은 IAEA 의 검증기

능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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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용측면에서 IAEA 외에 별도의 검증기구를 만든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나 이란의 예를 생각한다면 IAEA 의 검증기능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IAEA 만큼 적절히 훈련받고 경험 있는 사찰관들을 갖추지 못한 별도

의 기구의 능력은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IAEA 가 현실적인 안이라 

생각된다. 다만 IAEA 를 활용한다면 NPT 처럼 FMCT 에서도 가입국이 IAEA 의 검증

조치를 수용할 것을 의무화할 것인데, 이 경우 IAEA 기존 안전조치 임무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2) 검증 대상

FMCT 는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만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① 신고시설의 전

용여부 및 미신고 시설에 의한 불법생산 여부검증을 위해 모든 시설 및 모든 핵물질

(기존 재고 등은 제외)을 다루는 검증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comprehensive 

approach)과, ② 검증 목적 및 비용/효과 문제 상 모든 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은 곤

란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사찰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limited or 

focused approach)이 대립하고 있다. 

전용 및 은밀한 생산을 피하기 위해 초기에는 모든 시설을 검증 대상으로 하여 경험

을 쌓은 후 차츰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처

음부터 통합안전사찰(IS, Integrated Safeguards)의 선정확률을 도입한다면 검증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1) 비핵국의 경우 평화적 목적의 시설과 관련 핵물질은 이미 IAEA 에서 전면 

안전조치 및 추가의정서에 의해 사찰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검증이 필

요 없다. 

2) 기존 안전조치의 대상이 아니었던 핵국의 민수용 시설은 FMCT 의 검증 보

다는 안전조치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 전면안전조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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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가의정서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IAEA 안전조치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3)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생산 기관 등은 민수용과 달리 기밀보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FMCT 에 따른  검증 대상으로 하되 IAEA 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

해서는 기존 사찰관과 달리 군사시설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별도의 조

직이 필요할 것이다.

5. 발효요건 

핵무기보유국(5)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8개국 및 일본 등 대규모 재처리 시설 

보유국들도 포함하는 안과 핵무기보유국(5)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중 한 나

라가 비준하면 발효하도록 하고 후에 다른 나라도 비준하도록 압력 행사해야 한다는 

안이 대립하고 있다. 

CTBT 의 경우 44개 원자력능력 보유국 모두의 비준을 발효요건으로 규정하는 바람

에 조약의 발효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참조해 볼 때, 조약의 실효성 확보 못지

않게 조속한 발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효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핵국으

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향후 전망 

이상에서 보았듯이 FMCT 협상은 기존 비축분 포함여부, 핵물질의 범위, 검증체계 

등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CTBT 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FMCT 는 이에 앞선 단계로서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핵군

축 및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94 2016 Global Legal Issues (Ⅱ)

V. 핵물질 방호협약

1. 개정협약 발효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개정 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6.5.8.일

자로 발효되었다. CPPNM 이 발효된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운반 중 핵물질의 방호

에 관심이 있었으나, 1990년 초 구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해당 국가들의 물리적 

방호 체제가 와해되고 이라크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전반

에 대한 방호로 관심분야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수차례의 개정회의를 

실시하였고, 2005년 7월 89개국의 회원국들이 최종 개정회의에 참석하여 개정을 완

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30일 비준서를 기탁처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을 하였다. 하지만 개정협약은 2/3이상의 회원국

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협약규정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비로소 발

효되었다. 

2. 개정 내용

협약의 명칭을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5에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6으로 변경했으며, 협약 적용 범위를 핵물질을 생산, 처

리, 사용, 취급, 저장, 처분하는 건물 및 장비 일체를 포함하는 원자력시설로 확대했

다. 또한 2001년 IAEA 총회에서 승인된 12개 물리적 방호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을 협약에 수용하여 물리적 방호 규제를 강화했으며, 핵물질 및 원자력시

5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6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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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약 개정 협약

명칭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

제1조

(정의)
 핵물질, 동위원소235 또는 233의 
농축 우라늄, 국제 핵운송 관한 정의

 기존 항목에 원자력시설, 사보타주를 
추가함

제1조 가
(목적)

-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제2조
(협약적용 범위)

 평화적 목적의 국제 운반중인 핵물질과 
국가내의 핵물질

 평화적 목적의 국제 운반중인 핵물질과 
국가내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무력사용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음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배제

제2조 가
(물리적

방호 원칙)
-  물리적방호의 강화(12개 기본 원칙 제시)

제3조
(국제 운반 중 
핵물질의 보호)

 핵물질의 국제 운반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함.

변동사항 없음

제4조
(핵물질의 국제 
운반의 제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국제적 핵물질 운반의 제한

변동사항 없음

제5조
(국제 협력)

 국제 운반 중 핵물질과 자국 내 
핵물질을 방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

 국제 운반 중 핵물질뿐만 아니라 자국 
내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호를 위해 
상호 협력

 사보타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상호 
협력

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위험 발생 시 사전 통고에 관한 조항과 사보

타주 범죄, 환경에 대한 손상, 정치범 불간주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 표 4  개정 내용7 > 

7 원자력통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 pp.308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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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약 개정 협약

제6조

(비밀 보장)
 비밀보장 유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하나 관련 회원국의 동의 시 비밀 공개 
가능

제7조

(고의적 범죄의 
구성)

 처벌되어야 할 고의적 범죄를 규정
 기존의 범죄 구성요건 이외에 다음 조항 
추가

  - 환경에 대한 피해에도 적용

  - 사보타주 범죄 요건을 환경에 대한 방
사성 물질의 악의적 누출로 제한

  - 방조 및 미수행위도 처벌 범죄로 포함

제8조

(범죄 관할권)
 범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을 규정함

변동사항 없음

제9조
(피의자 신변 

확보)

 증거가 충분하면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

고 필요시 관계 당사국에 통고
변동사항 없음

제10조
(사건의 기탁)

 피의자를 인도할 의사가 없으면 사건

을 당국 (competent authorities)에 기탁

하여야 함
변동사항 없음

제11조
(범죄인 인도)

 제7조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를 인도 
가능한 범죄로 규정

 당사국과의 협정 관계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시 본 협약을 법적 근거로 하거

나 혹은 인도국의 국내법을 따름. 

변동사항 없음

제11조 가, 나
(정치범으로 
간주불가 등)

-

 제7조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는 정치범 
혹은 정치관련 범죄 혹은 정치적 동기로 
인한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 종교, 국적, 태생적 인종, 정치적 
견해 때문에 기소하거나 혹은 처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구 또는 상호 법률

적 도움을 위한 요구 시,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인도국에게 이를 따르도록 의무

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
다.

제12조
(소송절차의

공정성)

 소송 절차 중 피고인은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함.

변경사항 없음

제13조
(증거 제공 및 

상호 지원)

 제7조에 관한 범죄의 소송 시 당사국

은 필요한 증거 제공을 비롯하여 상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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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약 개정 협약

호 협력함.

제13조 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산업의 

이전)

-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핵물질 및 원자

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강화에 책임지어

지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산업의 이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
(국내 법규 및
소송 결과의 

통보)

 범죄가 핵물질과 관련돼 있고, 피의자

가 범죄가 범해진 당사국내에 있으면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그 당사국에게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범죄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

돼 있고, 피의자가 범죄가 범해진 당사

국내에 있으면 이 협약의 어떤 조항도 
그 당사국에게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정
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제15조(부속서)  부속서는 본 협약의 일부임. 변경사항 없음

제16조
(당사국 회의

개최)

 발효 후 5년 이후에 본 협약의 이행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를 개최

 2005. 7.8일 채택된 본 수정안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협약 이행 상태 등을 검토

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

제17조
(분재 해결 

방법)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국의 평
화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협의하거나 
혹은 국제사법재판 소장 또는 유엔 사
무총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사항 없음.

제18조 ~ 
제23조

 협약의 발효 방법 및 일정, 협약 폐기 
그리고 수탁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일정만 제외하고 변경사항 없음.

부속서
 방사선 준위로 100 rad/hr를 사용  방사선 준위 단위를 100 rad/hr를 

1Gy/hr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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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법 반영

개정협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이미 2014년도 비준서 기탁 시에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을 개정했다. 제13조의2를 신설해서 외교부장

관은 핵테러 등 범죄정보를 인지한 경우 국제기구에 알리도록 했으며, 제47조에서는 

핵물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방사성물질핵물질핵폭발장치방사성물질비

산장치방사선방출장치관련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범죄자 처벌조항도 추가해서 국

가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핵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원자력시설 등

을 손상하는 사람 (제4항 신설), 핵물질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재산 및 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람 (제5항 신설), 범죄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 가

입활동하는 사람 (제6항 신설),  범죄목적으로 핵물질 등을 소지제조한 사람 (제7항 

신설), 미수범, 예비· 음모죄도 처벌 (제9항, 제10항 신설)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13

조, 제13조의2제1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

적 방호에 관한 협약」부분도 2016년 5월 8일자로 시행되었다.

* 방사능방재법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방사능방재법 제13조의2(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

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

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
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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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사능방재법 제44조제3항(보고 검사 등)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
무원에게 그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관한 협약 ,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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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NPT



[부록] 에너지 원자력법 분야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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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에너지 원자력법 분야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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